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Trends in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GAT·WTO을 통한 다자간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으며, 따라서 일본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등의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양국간·지역간 FTA에 대하여 무조건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
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WTO와 배치되지 않는 FTA의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그것이 세계무
역의 자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술한 경제의 글로벌
화와 더불어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동아시아 비즈니스권 구
상’이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중층적 통상정책 흐름에서, 인적ㆍ물적ㆍ정보 측면
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가간·지역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내의 비즈니스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국 기업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해외시장 확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대국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일본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본 통상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내실있는 대응책
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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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    훈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

는 등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

을 지지해왔으며, 새로운 FTA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

역간 FTA의 추진을 자제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1990

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

개되면서,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FTA 중

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의 변화

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다자주의에서 양자간 중심으로 FTA 추진 방향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대미 관계 최우선’ 노

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심’ 노선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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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연유로, 일본정부는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등을 고려

할 때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對)아시아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과거 

해외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

자가 최근에는 베트남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본기업이 해외투자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중국보

다 저렴한 곳으로 투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내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자 하는 데서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임금 및 

물가의 상승, 법인세 등 투자 유인의 폐지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의 이점

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그 투자규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과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일본 통상 흐름의 급격한 변화

는 아시아 역내의 국제분업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일본 통상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본 진출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일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전술한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

에 있어서의 한․일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정치경제학적 관점도 

포함함) 및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대일 통상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의 FTA 전략,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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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 등을 분석한 후, 제4장에서 한․일 통상

관계의 현황, 통상 현안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에서는 전술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

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요약․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GATT․WTO를 통한 다자간 교섭을 중심

으로 통상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며, 따라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

주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에는 그간 FTA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할 것이라는 국제적인 인식도 일부 존재

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FTA가 경제블럭화를 촉진시켜 결국에는 다

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양국간․지역간 FTA에 대하여 

무조건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WTO와 

배치되지 않는 FTA의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그것이 세계무역의 자유

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술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초래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동아시아 비즈

니스권 구상’이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제도화의 구상을 실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통상백서」에서 WTO 중심의 다자

간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화 및 제도적 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

건으로서 양국간, 다자간 협상을 결합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중층적 통상정책 흐름을 보면, 인

적 측면, 물적 측면, 정보 측면의 교류 활성화 및 국가간․지역간 상호의

존도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전술한 비즈니스권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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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자국 기업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자국의 해외시장 확보, 자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일

본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GATT․WTO의 다자간 무역체제 아래에서 활발하게 대

외무역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구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다

양한 혜택을 누렸던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주의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각국이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정

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한국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좇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형성되는 FTA 네트워크에서 역외국

으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며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적극적인 시장개

방과 자유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전술한 두 가지 목적에서, 한국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모토로 

한 FTA 전략을 세우고 현재 세계 각국․지역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FTA 체결 흐름에 늦게 편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

여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협상에서 예상되는 피해산업

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여 상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내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 및 서비스 관

련 규정에 맞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

도의 개선 및 변혁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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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한국의 FTA 전략을 검토해보면, 한국의 FTA가 일본의 

EPA와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대상국 범위에 있어서는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EPA 체결의 대상국 

범위를 넓게 잡아 동아시아 FTA 형성의 대상국으로서 ASEAN+6(인

도, 호주, 뉴질랜드 포함)을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크게 잡아 

ASEAN+3(한․중․일)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내의 역학관계 및 안전보장 문제까지 감안한 일

본의 이러한 FTA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은 타국과 EPA를 체결할 때 항상 자국에 민감한 품목을 제

외한 상태에서 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농산물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농민들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협상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FTA 타결 후 국회비준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여곡

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일단 FTA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과거와 달리 

자국 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중요성을 터득

하여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 

발간된「통상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일본정부는「통상백서」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산업의 기술 보호와 이를 통한 국익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

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004년 일본기업은 한국기업과의 사이에 ‘특허분쟁’이라는 통상마

찰을 유발함으로써, 양국 통상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물론 이러한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가 비단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으나, 이는 분명히 한국의 기술력 향상을 우려한 일본의 사전 대응책이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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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일본 통상정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직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 내실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일 FTA의 체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간 경제

협력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 내 새로운 분

업구조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

운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FTA 체결 문제에 있

어 한․일 양국에 비해 ASEAN 등이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

실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시기적으로 더욱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독도문제, 역사

문제, 북핵문제 등으로 관계가 불편해진 일본과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일본과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파트너십을 형성해가기 위

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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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이재영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

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변

화의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

지해왔으며, 새로운 FTA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의 추진을 자제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

본 통상정책은 다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

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이

유는 일본의 대외 경제관계가 각 지역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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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여전히 역외의 미국이며, 미국은 일본과 안보동맹관

계에도 놓여 있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아울러 EU 또한 일

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정치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이나 EU와는 농업분야의 교섭문제를 

이유로 FTA 추진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WTO를 

근간으로 하는 통상전략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일본이 FTA 중심의 지역연대 및 경제협력관계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하게 된 배경은 역시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그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이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든 동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독자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

다는 필요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다자주의에서 양자간 중심으로 FTA 추진 방향을 전

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대미 관계 최우선’ 노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심’ 노선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일

본정부는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아시아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과거 해

외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자가 

최근에는 베트남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본기업이 해외투자 형태의 변화를 추구

하게 된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중국보다 저렴한 곳

으로 투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내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서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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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임금 및 물가의 상승, 법인세 

등 투자 유인의 폐지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의 이점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그 투자규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과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일본 통상 흐름의 급격한 변화는 

아시아 역내의 국제분업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일본 통상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본 진출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일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전술한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에 있어서의 

한․일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정치경제학적 관점도 포함함) 및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대일 통상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

황과 전망,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의 관계를 고찰한다. 다음으

로 제3장에서는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의 FTA 전략,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 등을 분석한 후, 제4장에서 한․일 통상관계의 현

황, 통상 현안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부분

에서는 전술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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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동아시아 공동체와 FTA
고재남

현재 한· 중· 일 3개국 가운데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2015년 완전한 공동

체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만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가까운 공동체

를 형성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황을 

분석한 후, 이어서 ASEAN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결성 움직임에 

대하여 조명해보고, 더 나아가 현재 국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FTA의 실태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기로 한다. 

1.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한 단계 진전하였고, 현재

는 세계경제의 통합화가 진행 중이다. 1997년 7월 태국을 진원지로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러한 세계경제 글로벌화의 부정적 부산물이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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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경제통합이 진행되는 한편, 유럽연

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성립함에 따라 지역협력을 중시하는 

지역주의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처럼 세계적 경제통합과 지역주의가 동시병행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동아시아에서도 EU나 NAFTA와 같은 지역경제협정 또는 지역경제블럭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

연대협정(EPA)을 형성하고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1) 일부는 체결

되기도 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하여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세계 각지에서 EU나 NAFTA를 비롯한 

지역경제협정(블럭)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이와 같은 협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교섭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

온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동아시아와 관련된 APEC이나 ASEAN과 같

은 지역협력기구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골

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

년까지 역내 무역․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고 개발협력을 촉진한다”

는 장기목표와 함께 보골선언을 발표하였고, 다음 해 오사카에서 열린 회의

에서는 장기목표에 이르는 중간 과정을 제시한「오사카 행동지침」을 채택하

였으나, 그 후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셋

째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에 즈음하여, 지역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해

결하는 데 APEC이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일반적으로 FTA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을 의

미한다. 이에 반해 EPA란 비단 상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의 이동, 

기술협력, 비즈니스 원활화,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는 일본의 EPA와 지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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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EU나 NAFTA와 같은 경제공동체 또는 지

역경제블럭이 형성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절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EU나 NAFTA와 같은 지역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론을 미리 말하면, 확실히 지역 내에서 무역이나 투자가 추진되고 있지

만, 그것은 중국경제의 대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라는 요인

을 제외하면 지역경제의 통합화는 그렇게 크게 진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지역경제블럭을 형성해가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이 협력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안전보장 측면의 

실상을 살펴보면 양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이며, 동아시아 지역에

서 경제블럭 없이는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가.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다양성 실태를 살펴보고, 나.와 

다.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의 통합과정을 각각 검토한

다. 또한 라.에서는 통화 측면에서의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제를 검토하고, 마

지막 마.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 실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들

을 통하여, 과연 동아시아에서 지역경제공동체나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현실

적으로 가능한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가. 동아시아 국가의 다양성 실태

[표 2-1]은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 현황(2005년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13억 명이 넘는 중국에서부터, 4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브루나이까지 매우 

큰 격차가 있다. EU와 비교해도 매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는 동아시아, EU, NAFTA 등 세 지역의 주요국 GDP 현황

(2005년 기준)을 비교한 것이다.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NAFTA에서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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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캐나다․멕시코의 경제규모 격차는 매우 크지만, NAFTA의 경우 미국

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경제협력기구를 형성하고 있는 데 대해 여타 국가들

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역학관계가 복잡하다. [표 2-2]에서는 시장가격에서의 환율에 입각하여 비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규모가 중국에 비해 2.4배 정도 크게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구매력 평가로 계산하면 오히려 중국의 경제규모가 일본보

다 크다는 지적이 많다. 

다음으로 [표 2-3]을 통해 동아시아, EU, NAFTA 등 세 지역의 주요국 

1인당 GDP 현황(2005년 기준)을 비교해보면, GDP 전체를 비교할 때와 마

찬가지로 NAFTA는 국가간 격차가 매우 크지만, 그래도 미국과 멕시코의 

격차는 약 6배에 불과하였다. 한편 동아시아의 경우, 1인당 GDP가 최고인 

일본과 최저인 캄보디아 사이의 격차는 약 124배였다. 

❚ 표 2-1. 동아시아 국가․지역의 인구 현황(2005년 기준) ❚ 

      (단위: 천 명)

국명 인구 국명 인구

일본 127,655 말레이시아 25,347

한국 47,817 인도네시아 222,781

중국 1,315,844 필리핀 83,054

대만 22,723 베트남 84,238

홍콩 7,401 라오스 5,924

마카오 460 캄보디아 14,071

싱가포르 4,326 미얀마 50,519

태국 64,233 브루나이 374

자료: 矢野恒太 紀念會,『世界國勢圖會』(2006/2007年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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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동아시아, EU, NAFTA의 GDP 현황(2005년 기준) ❚ 

(단위: 억 달러)

국명 GDP 국명 GDP

(동아시아) 독일 27,406

일본 46,228 이탈리아 16,778

한국 6,797 스페인 10,399

중국 19,317 네덜란드 5,790

싱가포르 1,068 (NAFTA)

태국 1,617 미국 117,118

말레이시아 1,183 캐나다 9,780

인도네시아 2,576 멕시코 6,765

캄보디아 38 (기타)

(EU) 브라질 6,040

영국 21,244 호주 6,373

프랑스 20,466 러시아 5,814

자료: [표 2-1]과 동일.

❚ 표 2-3. 동아시아, EU, NAFTA의 1인당 GDP 현황(2005년 기준) ❚ 

(단위: 달러)

국명 1인당 GDP 국명 1인당 GDP

(동아시아) 독일 30,690

일본 37,050 이탈리아 26,280

한국 14,000 스페인 21,530

중국 1,500 네덜란드 32,130

싱가포르 24,760 (NAFTA)

태국 2,490 미국 41,440

말레이시아 4,520 캐나다 28,310

인도네시아 1,140 멕시코 6,790

캄보디아 300 (기타)

(EU) 브라질 3,000

영국 33,630 호주 27,070

프랑스 30,370 러시아 3,400

자료: [표 2-1]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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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경제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동아시아는 EU나 NAFTA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일단 종교 측면만 보아도, EU나 

NAFTA에는 기독교라는 공통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동아시아에는 세계 최

대 이슬람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존재하는 한편, 거의 

기독교가 지배적이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필

리핀의 경우도 있다. 또 태국은 불교가 우세하고 일본은 불교와 신도가 지배

적이며, 한국은 기독교 교도가 많은 반면 불교도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EU를 형성하는 유럽 국가는 이전 로마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 후 지금까지 약 2000년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또 NAFTA를 형성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

코는 모두 유럽의 식민지로서 개척된 국가들이며, 유럽의 식민지 잔재가 남

아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유럽과 NAFTA에 비해, 동아시아는 일본과 

태국 이외에는 대부분이 서구열강의 지배하에 있었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또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이름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대 

지배권을 형성하고자 한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짧아(지배기

간이 가장 길었던 대만조차도 50년에 지나지 않음)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은 스스로 일본과 동등한 문화

적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가 이 국가

들 내에서 일본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였으며 그 감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나. 무역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통합

동아시아의 역내수출 비율은 1980년 39.1%에서 1990년 45.8%로 상승했

고 2005년에는 50.9%가 되었으며, EU 25개국의 66.2%에는 미치지 못하지

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55.3%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홍콩과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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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의 역내 재수출이 이중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감하면 

48.8%로 저하된다.

2005년 동아시아 역내무역에서 가장 점유율이 큰 지역은 ASEAN이다

(표 2-4 참고). ASEAN은 역내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인 27.7%를 차지하

였고, 역내수입에서는 26.3%로 중국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ASEAN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맨앞 운전석에 앉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 표 2-4. 2005년 동아시아 역내무역 매트릭스(점유율 기준) ❚ 

(단위: %)

         수입국
수출국

일본 중국 홍콩 한국 대만 ASEAN 합계

일본 - 5.6 2.5 3.3 2.9 5.3 19.6

중국 5.9 - 8.7 2.5 1.3 3.9 22.3

홍콩 1.1 9.1 - 0.4 0.1 1.3 11.9

한국 1.6 4.9 0.8 - 0.8 2.0 10.1

대만 1.0 2.9 2.1 0.4 - 2.0 8.4

ASEAN 5.1 4.8 2.9 1.7 1.3 11.9 27.7

합계 14.7 27.3 17.0 8.3 6.4 26.3 100.0

 자료: 국제무역연구소(2006),「ITI 상품별 국제무역 매트릭스」참고하여 필자 작성.

현재 동아시아는 비록 제도적 통합은 늦어지고 있지만, 사실상의 통합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내에 생산거점을 설립한 다국적기업에 의해 

조달․판매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역내에 널리 파급되어 있으며, 이는 곧 역 

내에서 많은 양의 물적 교류가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품별로 2005년 

역내수출 비율을 살펴보면, 전자부품이 80.6%를 나타내는 등 전기기계의 비

중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9.1%, 이륜차 9.4% 등 수

송기계 비중은 매우 낮고, 사실상 통합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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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체 산업으로서 무역장벽의 보호를 통해 발전해온 산업분야는 제도적인 

통합(FTA)에 의해 무역자유화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했을 때 동아시아 역내국 간 체결된 FTA는 ASEAN 자유

무역지대(AFTA)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일본과 싱가포르의 FTA

가 조인된 후 5년도 안 되어 동아시아 역내에서 다수의 FTA가 체결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 ASEAN 주요국은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다수의 FTA가 현재 교섭 중에 있다. 한․중․일 3국간 FTA는 아직 체결되

지 않았고, 동아시아에서는 ASEAN을 중심으로 한 FTA 네트워크가 계속해

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일본· 중국을 뺀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구

성을 고려해볼 때도 최근 들어 역내수출이 증대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

나 대일 수출이 감소하는 한편 대중 수출은 일관되게 그 비중이 커지고 있

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

낸다. 

한편 일본· 중국을 뺀 동아시아 지역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수

입 구성에서 일본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미국이나 EU에서의 수입

도 1997년의 아시아 통화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의 수

입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ASEAN 내에서 역내수입의 비율이 늘어나

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에서 

상품이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 후 최종상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함으

로써 경제를 성장시켜 왔으나,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수입 감소로 인해 그러

한 패턴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일 무역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2-5]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일 무역 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수출입이 모두 크게 증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간 수치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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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본의 대중 수출 및 수입은, 중국에 있어서는 각각 대일 수입 및 

수출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5]의 IMF 자료에 나타난 양국간 무역통계에서

는 수입액이 상대국의 수출액보다도 크다. 이는 수출은 FOB식으로 기록되

는 반면, 수입은 CIF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임이나 보험료는 

수입 측에만 더해지기 때문에 수입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 당

국이 외환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방법으로서 송장(invoice) 가격을 높

게 설정함에 따라, 중국 측의 수입 통계액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 표 2-5. 중․일 무역의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중국의 대일본 무역 일본의 대중국 무역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80 4,032 5,169 -1,137 5,109 4,346 763

1985 6,091 15,178 -9,087 12,590 6,534 6,056

1988 8,046 11,062 -3,016 9,486 9,861 -375

1990 9,120 7,656 1,554 6,145 12,057 -5,912

1992 11,690 13,686 -1,996 11,967 16,972 -5,005

1993 15,782 23,303 -7,521 17,353 20,651 -3,298

1995 28,466 29,007 -541 21,934 35,922 -13,988

1997 31,820 28,990 2,830 21,692 41,827 -20,135

1998 29,718 28,307 1,411 20,182 37,079 -16,897

1999 32,399 33,768 -1,369 23,450 43,070 -19,620

2000 41,654 41,512 142 30,356 55,156 -24,800

2001 45,078 42,810 2,268 30,948 57,780 -26,832

2002 48,483 53,489 -5,006 39,958 61,792 -21,834

2003 59,409 74,148 -14,739 57,219 75,193 -17,974

2004 73,514 94,372 -20,858 73,818 94,227 -20,409

2005 83,992 100,452 -16,460 80,340 109,105 -28,765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1980~2002년); JETRO,『貿易投資白書』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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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수치의 불일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홍콩의 존재

이다. 즉 IMF 통계에서 홍콩을 통한 수입은 원산지에서의 수입으로 계산되

고 있으나, 홍콩을 통한 수출에 대해서는 홍콩으로의 수출로 계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일 무역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홍콩을 통한 간접

수출입의 크기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홍콩 통계청(Hong Kong Census Statistics Department)의 

Hong Kong External Trade(Monthly)를 사용하여 홍콩을 통한 중․일 간

접무역의 크기를 확인해야 하지만, 자료의 습득이 어려우므로 대신 이 자료

를 사용한 나카가네 카츠지 등의 연구 성과2)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중국의 대일 수출은 [표 2-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23억 9,900만 달러였으나, 홍콩을 통한 대중 간접수출을 포함하

면 397억 6,6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대중 수입액인 430억 7,000

만 달러에 가까운 수치이다. 한편 일본의 대중 직접수출은 234억 5,000만 

달러이지만, 홍콩을 통한 대중 간접수출을 포함하면 352억 1,300만 달러가 

되어, 중국의 대일 수입액인 337억 6,800만 달러에 근접한 수치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홍콩이 중․일 양국의 수출에서 중국 측보다 

일본 측에 있어 비교적 더 큰 역할을 하지만 미․중 무역과 같은 일방적 비

대칭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중 무역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직접무역이 대부분인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은 홍콩을 통한 간

접무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일 무역의 관계는 크게 진전되어, 일본에 있어 중국은 2001년 

이후 홍콩을 경유한 수출을 제외한다 해도 수출상대국으로서는 대만을 제치

고 미국에 이어 제2위가 되었고, 수입상대국으로서는 2002년 미국을 제치고 

제1위가 되었다. 한편 중국에 있어서도 일본은 무역파트너로서의 중요도가 

2) Hilpert and Nakagna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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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져, 수출상대국으로서는 미국, 홍콩에 이어 제3위가 되었고, 수입상대국

으로서는 제1위가 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역

내무역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아시

아 국가들이 미국시장이나 EU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시장이 그러함).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일본경제의 상대적 중

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오늘날 미국이나 EU를 제외한 지역경제블럭의 형성

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투자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통합

[그림 2-1]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ASEAN 10개 국가(싱가포르, 태

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

나이)에 직접투자를 행한 국가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아

세안의 최근 직접투자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직접투자의 큰 흐름

을 조망한다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3) 

[그림 2-1]에서 알 수 있듯이, 대ASEAN 직접투자의 국가․지역별 구성

비를 보면 미국이나 EU 등 서구 국가의 직접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의 투자 비율은 일본이 15%에 지나지 않고, 그 외 

국가․지역의 투자도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3) 이하에서는 3국간 통계의 일체화를 위하여 3국 동일하게 1995년부터 2002년까지로 기간을 선정하였

으며, 각국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새로 갱신된 자료가 없는 관계로(특히 JETRO의『貿易投資白書』 

통계자료에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 업종이 아닌 제조업 통계만 집계되어 있음) 부득불 최신자료는 생

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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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ASEAN 10개국에 대한 국가․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 구성

비(1995~2002년) ❚

미국
18.2%

일본
15.0%

영국
10.3%

싱가포르
8.4%

네덜란드
7.7%

기타
26.4%

합계
186,141.27
백만 달러대만

2.5%

프랑스
2.5%

버뮤다
2.6%

캐나다
2.6%

홍콩
4.0%

자료: ASEAN-JAPAN CENTER 홈페이지(www.asean.or.jp).

❚ 그림 2-2. 한국에 대한 국가․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 구성비

(1995~2002년) ❚ 

31.5%
28.8%

0.6%

0.8%

1.9%

2.2%

3.9% 6.4%

10.8%

12.9%

미국

네덜란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홍콩

스위스

중국

기타

자료: 한국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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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은 [그림 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NIEs 국가인 한국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투자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되며, 이는 3

위인 일본의 3배 정도에 해당된다. 그 외에 네덜란드나 프랑스의 비율도 높

아, 결국 한국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보다는 서구 국가와의 관

계가 더 긴밀하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림 2-3. 중국에 대한 국가․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누계 구성비

(1996~2002년) ❚ 

14.2%

2.4%

3.0%

4.6%

6.2%

7.6%

8.5%

9.1% 10.3%

홍콩 ․ 마카오

미국

일본

버진 제도

대만

싱가포르

한국

영국

독일

기타

45.4%

자료:「중국통계연감」각 연도판 참고. 

[그림 2-3]은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도입국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약 45%를 

차지하는 홍콩․마카오로부터의 투자를 제외하면 일본은 거의 미국과 같은 

수준이고, 대만이나 싱가포르, 한국의 수치도 영국, 독일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투자 측면에서 보아도 동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최대 직접투자국인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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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표 2-6]은 전 업종에서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국가별 구성 

추이를 본 것이다.4)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북미 직접투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7년 이후 감소하

기 시작하였고, 반면 유럽을 상대로 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투자의 감소는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침체와 

미국 IT 버블의 붕괴 및 동시다발 테러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유럽을 상

대로 한 투자의 급증은 그러한 동전의 이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

❚ 표 2-6.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지역․국가별 허가 상황(1993~2003년) ❚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국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북 미 15,287 17,823 22,761 23,021 21,389 10,943 24,770 12,271 6,458 8,449 10,680
미국 14,725 17,331 22,193 22,005 20,769 10,316 22,296 12,136 6,370 8,215 10,577
캐나다 562 492 568 1,016 620 628 2,475 134 88 234 103
유럽 7,940 6,230 8,470 7,372 11,204 14,010 25,804 24,406 10,571 15,428 12,623

네덜란드 2,175 1,050 1,509 1,099 3,295 2,118 10,361 2,757 4,506 3,295 6,869
독일 760 727 547 571 732 553 649 320 418 381 694
영국 2,527 2,169 3,445 3,438 4,118 9,780 11,718 19,142 3,960 4,412 1,785
프랑스 545 418 1,524 503 1,736 521 1,127 325 309 3,574 1,561
아일랜드 469 343 340 397 566 360 460 49 123 - -
아시아 6,637 9,699 12,264 11,614 12,181 6,528 7,162 5,931 6,178 5,669 6,399
홍콩 1,238 1,133 1,125 1,487 695 602 971 936 296 208 396
한국 246 400 445 416 442 303 980 813 543 626 284

싱가포르 644 1,054 1,152 1,115 1,824 636 962 424 977 752 322
대만 292 278 457 521 450 224 285 510 319 375 152
중국 1,691 2,565 4,473 2,510 1,987 1,065 751 995 1,440 1,766 3,143

말레이시아 800 742 573 572 791 514 526 232 256 80 463
태국 578 719 1,224 1,403 1,867 1,371 816 931 881 504 629

인도네시아 813 1,759 1,596 2,414 2,514 1,076 918 414 461 529 648
필리핀 207 668 718 559 524 379 617 458 756 410 196
총 계 36,025 41,051 50,694 48,019 53,972 40,747 66,694 48,580 31,606 36,858 36,092

자료: JETRO, 󰡔ジェトロ投資白書󰡕(1994~2001年度) 및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2002~04年度).

4) 여기에서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2004년도부터는 허가 기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제수지 및 

net(진출-철수) 기준으로 바뀌어 집계되는 관계로 2003년 데이터까지만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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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발 테러의 발생으로 대미 투자 위험이 상승하자 유럽으로 자금이 유입

된 것이다. 예를 들면 1999년에는 일본의 자동차 조립 메이커 회사들이 유

럽에 생산거점을 새롭게 설치․증설하였고, 2002년에는 금융․보험 분야에 

대한 일본의 투자 증가가 현저했다. 반면 일본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1997년 아시아 통화금융위기 이후는 감소했다가 2001년 이후 회복의 기미

를 보였지만, 금액 면에서 유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2-7]은 일본 포

트폴리오 투자의 지역별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포트폴리오투자에 관해서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과 거의 관계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증권

투자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겨우 1.3%에 불과하고, 주식투자에서도 전체

의 4.1%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의 해외투자 전체의 약 3분의 2는 

이러한 증권투자이기 때문에, 일본 중심의 간접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통합의 

길은 아직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2-7. 일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자산) 잔고의 지역별 구성(2003년 말) ❚ 

            (단위: 억 엔)

구 분
증권투자 금융

파생상품
구성비

구성비 주식 구성비 채권 구성비

동아시아 24,154 1.3% 12,003 4.1% 12,149 0.8% 65 1.2%

중국

(홍콩 포함)
10,388 0.6% 8,234 2.8% 2,152 0.1% 26 0.5%

한국 5,664 0.3% 758 0.3% 4,906 0.3% 0 0.0%

대만 692 0.0% 633 0.2% 59 0.0% 0 0.0%

ASEAN 7,410 0.4% 2,378 0.8% 5,032 0.3% 39 0.7%

EU 687,067 37.3% 85,701 29.2% 601,365 38.8% 3,861 73.2%

NAFTA 700,005 38.0% 158,631 54.0% 541,374 34.9% 1,064 20.2%

합계 1,843,530 100.0% 293,945 100.0% 1,549,585 100.0% 5,273 100.0%

자료: 일본은행 홈페이지(www.boj.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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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아시아 지역 통화·금융 협력의 실태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트화의 변동환율제 이행을 계기로 시작된 아시아 

통화금융위기는 급속도로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막대한 양의 문헌이 지금까지 발표되어 왔지만, 그 가운데는 IMF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성격이 강하고 지역의 위기를 지역의 통화금융협력으로 막을 

수 있었다면 이러한 심각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성의 내용

도 많다.

일본은 1997년 7월 태국의 통화위기가 일어났을 때, 바로 도쿄에서 태국 

지원국회의를 주도하였고 위기에 빠진 태국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금융지

원을 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의 성공에 용기를 얻은 일본은 그해 9월 방

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의 연차회의 때, 12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

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위기 방지와 해결을 위해 필요한 IMF 자금을 보완하

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IMF는 도덕적 해이나 중복 지원의 병폐를 이유로 이러한 

구상에 반대하였다. 즉 이러한 자금이 존재한다면, IMF의 엄격한 융자 조건

을 피해 AMF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생기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IMF라는 위기를 관리하는 유효한 조직이 이미 존재하므

로 AMF를 통한 중복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IMF의 이러한 주장은 표면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AMF가 동아

시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높여주고 미국의 권익을 침범할 가능성이 클 수 있

다는 미국의 우려를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미국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본의 다니구치(谷口

智彦)가 상해 국제문제연구소의 우치난(呉奇南)에게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장쩌민 체제하의 중국 측은 이러한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하여 즉각 반응하였

고, “일본이 또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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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5)

그 결과, 일본 측도 AMF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과 ASEAN의 강한 지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1997년 11월 마닐라에

서 개최된 14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새로운 차입 결정(NAB)」의 체결을 통

한 IMF 자금 증액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이 제안을 철회하기로 동의했다. 

아시아통화기금 구상이 좌절된 후부터 1년이 지난 1998년 10월, 일본정

부는 아시아 금융위기 대상국인 5개국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 300억 달러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신 미야자와 구상’을 발표했다. 그 중 반에 해

당하는 150억 달러는 경제재건과 개혁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단기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50억 달러는 중․장기 개혁계획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2년 2월을 기준으로 볼 때 중장기와 단기의 지원을 합해 210

억 달러를 지원액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6)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대한 단

기 금융 지원 중 실제로 어느 정도가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 이유는 

단기 금융 지원의 형태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통화스왑 거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 미야자와 구상’이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는 이미 안정되어 있었으며, 통화스왑 

거래가 그렇게까지 필요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기대상국인 5개국에 대하여 제공된 자금의 사용 용도는 지금까

지 일본이 ODA에서 해왔던 것에 가깝다. 또 ODA 자체는 1998년을 정점

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신 미야자와 구상’으로 인한 지원은 ODA 

대상국이 아닌 한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은 틀림없지만, 본래의 ODA 

대상국에게는 감소된 일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1996년 이후 국제협력은행의 대아시아 출자 및 융자 승낙 상황을 

5) 谷口智彦(2004) 참고.

6) 이는 일본 재무성(財務省) 홈페이지(신 미야자와 구상에 기초한 원조 표명액)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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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7) 신 미야자와 구성이 발표된 1998년에는 출자 및 융자 액수가 크게 

증대하고 있으나, 그 후는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구상이 발표된 시기 

이전과 비교해 봐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신 미야자와 구상’에 의한 지원

도 일본의 원조 전체가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역간 통화스왑 협력으로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2000년 5

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의 연차총회에서 합의된 것으

로, ASEAN 10개국․중국․한국․일본 간에 통화를 방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의 일부를 서

로 융통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1년 5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3개

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총액 60억 달러의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전술한 아시아통화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하

의 세 가지 점 때문에 미국 및 IMF가 반대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첫째

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단순히 아시아뿐 아니라 중남미나 러시아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1998년 8월 17일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평가절하

되었고, 중남미나 중부유럽 국가에서도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동아시아에 더 이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여유가 없

어진 것이다. 둘째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규모 자체가 AMF 구상(1,000

억 달러 규모가 상정되었음)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았다는 점이다. 2005년 1

월 25일 체결된 일본과 태국 간의 제2차 양국간 통화스왑 협정을 포함하면 

당초 60억 달러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아직 375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다. 셋째는, 스왑되는 자금의 90%는 IMF의 융자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이 호놀룰루 회의에서 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IMF로부터의 

7)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국제협력은행(國際協力銀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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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강하게 주장했던 말레이시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

고, 이로 인해 미국과 IMF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 통화금융협력은, 특정한 실체를 수반했다기 

보다는 국제사회나 국민에 대해 지역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일종의 퍼포먼스의 의미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이러

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 유출입(특히 단기자본)에 관한 

데이터의 공유가 불가결하지만, 13개국 중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

본,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만이 찬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협

력’이라는 선언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

다고 할 수 있다.  

마. 동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의 실태     

지금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역․투자․금융․경

제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에 대

한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여기에서는 안전보장 측면에서 공

동체 형성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경제에서 통합의 경향이 나

타나게 된 최대 요인은 중국경제의 급부상이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동아시

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위협론’이 대두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이

기도 하다.

중국 위협론이 대두된 배경을, 국제관계론의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리얼리즘론을 원용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로버트 길핀(R. Gilpin)에 의하면(리얼리즘론이 그렇지만),8) 국제적 시스

8) R. Gilpin(1980)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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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주요한 실체 또는 활동 주체는 국가이다. 또한 국가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국제적 시스템의 특징은 국가 형태에 따라 크게 규정된다. 한

편 월츠(K. N. Waltz) 등이 대표하는 리얼리즘에 의하면 국제정치는 국내정

치와 달라서 무정부주의의 형태로 분류된다고 하나, 길핀은 국가간의 관계에

는 고도의 질서가 있으며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

스템은 무정부주의이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의 행동에 대해 일종의 테두

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길핀에 의하면, 국제적 시스템의 관리 또는 통치는 다음 3요소의 함

수이다. 첫번째 요소는 국제 및 정치적 연합체 간의 힘의 배분이다. 국제사회

에서 국가간(또는 연합체 간)의 힘의 배분은 누가 국제적 시스템을 지배하고 

시스템의 기능에 의해 누구의 이익이 주로 중시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역사

상 대국(the great powers)이라고 불렸고 오늘날 초대국(the super-powers)

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자국과 시스템 내에서 하위에 위치하는 국가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칙(룰)과 권리를 만들어 이를 강

요하는 것이다. 

둘째 요소는 국가간의 명성(prestige)의 상하관계(계층)이다. 명성은 힘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명성은 권위로 바꿔 말할 

수도 있지만, 힘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보다 도덕적이고 기

능적인 기초를 갖고 있다. 한 국가의 힘은 그 나라의 경제적․군사적인 능력

과 관계가 있는 반면, 명성은 다른 국가들이 그 국가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가에 주로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무력이나 매우 노골

적인 위협 없이 국제분쟁이 해결되었던 것은 다른 나라들이 초대국의 명성

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명성(권위)이 없다면 힘에 의

한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명성이 힘을 기초에 두고 있지만, 이 둘이 언제나 양립하고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즉 명성은 현실적인 힘의 배분의 결과에 뒤진다는 것이다.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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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데도 갖고 있던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힘을 키우고 있는 나라들이 반발하여 국제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할 것이다.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중국의 대두로 인해 오늘날의 일본과 중국, 미국과 중

국의 관계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요소는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지배하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권리와 규칙이다. 이러한 권리와 규칙의 기초는 사회시스템의 지배그룹 

또는 지배국가의 힘과 이익에 있다. 모든 사회시스템에서 지배적인 활동주체

(국제적 시스템에서는 국가)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특정한 이

익을 실현하기 위해 약자에게 규칙을 강요한다. 

길핀이 지적한 국제적 시스템의 관리나 지배가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이러

한 세 가지 요소에 입각하여, 오늘날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대두를 파

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 요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중국의 경제적․군사적인 대두가 힘의 

배분에 변화를 주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1978년 말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GDP가 2000년까지 약 20년간 4배 증가하였으나, 중국은 그 이후 20년간 

GDP를 4배 더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무역액도 급증하였으며 2002

년에는 세계 제5위 수출대국이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현재 세계

최대의 도입국이다. 무역구조에서도 과거의 1차상품 수출 및 식량 수입에서 

노동집약적 소비재 수출 및 공업제품 수입으로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게다

가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와 직접투자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급증하였고, 200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외

환보유고 국가가 되었다. 

이어서 군사 면에서는 미국 국방성이 2006년 2월 6일 발표한 Quadrennial 

Defence Review Report에서 “주요한 신흥세력 중 중국이 미국과 군사적으

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대항 전략이 없다면 미국의 전통적인 군

사적 우위를 언젠가는 무효화시킬 파괴적 군사기술을 소유할 최대의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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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은 군사, 특히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

는 지역으로의 전력투영 능력 개선을 목표로 한 전략적 병기와 능력의 획득

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1989년 초 평화시의 군사 지출을 증대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같

은 해 6월 천안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의 관

계가 악화되었고 무기의 수입이나 공동개발 등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수복에 착수하였고 소련 붕괴 후에도 러시아와의 사

이에 선진무기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인민해방군의 공군력에 대해서 본다면, 1991년에 SU-27전투기를 24

기 구입하였고 1995년에는 22기를 구입했다. 최근에는 공중수송기, TU22M 

폭발기를 구입하였고 SU-30MK와 SU-37 라이선스 생산 등의 교섭이 진행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1992년 1월에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이스라

엘이 개발비의 액수가 커지는 바람에 개발을 중단한 LAV 계획을 이어 받았

으며 차기 전투기 J-10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해군력에 있어서도 급격한 근대화가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1996년 12월 러시아에서 Sovremennyi급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2척 

구입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또 4척의 Kilo급 잠수함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국산 Song급 선박의 생산을 개시하여 고장이 잦은 Han급 SSN을 대체하고

자 노력하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 해군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

진 분쟁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현대적 역량을 갖추게 되

었다. 

그 외에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언급을 생략하지만, 탄도 미사일이나 핵개

발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에서는 타국의 추격을 불허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의 역할은 과거 중화 질서가 형성되었던 시대보다도 더욱 커

졌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던 

유교라는 사상이 동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그러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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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유교를 대신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인 것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중

국 주변부의 외부에 있는 열강(전형적으로는 미국)의 침공을 억제하고, 설령 

중국을 존경할 수는 없어도 중국의 의도를 존중하도록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둘째 요소인 명성(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과거 

제국으로서의 긴 역사 동안 동아시아에서 중화질서를 형성했고, 정치적․경

제적․문화적․군사적으로 지배했던 대국이었다. 중국인은 이러한 역사 주

체로서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한편, 근대 이후에는 자신들

이 역사상의 희생자이며 대국에 우롱당해온 객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마

오쩌뚱 시대의 민족주의자는 서양이나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에 대한 영웅적 

승리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 왔지만,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정권 아래의 민

족주의자는 ‘백년국치’(백년간의 나라의 수치) 시대에 서양이나 일본 제국주

의자 아래에서 괴로워했던 중국인의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 왔

다. 그것은 그들이 마오쩌뚱 등과는 달리 민족해방투쟁을 경험한 역사가 없

기 때문에, 민족해방의 실적만으로는 공산당의 권위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1839~42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

하기까지 중국이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지배적 위치’까

지 중국의 국제적 위치를 회복하여 ‘국치’를 씻어내고, 국제적인 명성을 되

찾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가 과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

신하여 오늘날 중국의 국제정치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의 수치를 가장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대만’ 문제이

다. 대만과 통일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적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현실적인 힘은 이미 명

성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방해로 인

해 대만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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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셋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중국이 대두됨에 따라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싸움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중국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얼마 동안은 미국의 지배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은 미국의 권리와 규칙이 지배하는 시대가 계속될 것이나, 힘

의 재배분이 실현되고 패권이 이동되면 중국의 권리와 규칙이 지배적이 될 

것이므로, 미국은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또는 일

본)에서 중국 위협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대두를 막으려는 구실로서 사용되는 측면도 

있다. 리얼리즘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중이나 중․일이 협력하여 동아시

아에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에서 당장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비록 먼 길이긴 하

지만 우선적으로 FTA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연대를 강화해가는 

것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과 FTA 간의 관계를 조

명해보기로 한다. 

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최근 일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그 구체적 내용이 확실하게 제

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에서의 논의는 각각의 논자가 생각하는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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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공동체에 대한 견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매우 다양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

기에 앞서 먼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실제의 움직임을 개관하기

로 한다.

1) 정상회의에서의 장기목표 및 위상 설정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동아시아 FTA와 마찬가지로 

EAVG(동아시아 비전그룹)의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동아시아 공

동체를 향하여: 평화․번영․진보의 지역」으로, 경제협력, 금융협력, 정치․

안전보장협력, 환경협력, 사회문화협력, 기구간 협력을 제언하였다.

이후 EASG(동아시아 스터디그룹)의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

현을 위해, 단기조치로서는 폭넓은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을, 그리고 중장

기조치로서는 동아시아 FTA의 창설, 동아시아 서미트의 창설 등을 제안하

였다. 

2004년 7월의 ASEAN+3 외상회의에서 일본정부는 세 개의 논점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동아시아 공동체(일본 외무성의 번역판은 ‘동아시

아 커뮤니티’)에 대한 논점 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행하

고, FTA 등 제도적인 통합을 행하며,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추가하여 이들을 참가국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이 장

기적 목표라는 데 합의하고, 2005년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회 동아시아 서

미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2005년 12월에 ASEAN+3 정상회의

와 동아시아 서미트가 개최되었다. 이 서미트에는 ASEAN+3과 더불어 호

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가하였고, 말레이시아의 초청국으로서 러시아가 처음

에만 참가했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하여 ASEAN+3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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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장기적 목표이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SEAN+3이 주요한 수단이 되며, ASEAN이 그 추진력임을 확신하고 있다

고 천명했다. 더 나아가 ASEAN+3 정상회의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유

도하고, 정치적인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형성의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2007년에 동아시아 협력에 관

한 제2 공동성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동아시아 서미트의 공동

선언은 동아시아 공동체라고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있

어 동아시아 서미트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달리, 고이즈미 수상은 

2002년에 싱가포르에서 ‘함께 걷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커뮤니티’의 구상

을 제창했는데, 거기에서 ASEAN+3과 더불어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커뮤

니티의 중심 멤버가 되어야 하고 커뮤니티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며 미국

의 역할은 불가결하다는 것 등을 연설했다.

2) 공동체 창설을 위한 ASEAN의 노력

가) 공동체 창설의 내역과 목표연도

동아시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ASEAN이다. ASEAN은 2003년 제9회 정상회의에서 제2차 ASEAN 화합 

선언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 안전보장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로 구성된 ASEAN 공동체를 창설할 것을 천명했다. 이후 2007년 제12회 

ASEAN 정상회의에서 그 창설시기를 2015년으로 앞당겼다.

ASEAN 공동체는 ASEAN 경제공동체의 제안에서 발전한 것이다. 안전

보장공동체는 2003년 발리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제2차 화합선언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이 저하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급속한 경제통합의 진전에 소극적이었으므

로,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안전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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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의 주제에 포함시키면 경제문제와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분리․독립 운동에 직면해 있던 인도네시아는 ASEAN 평화

유지부대의 설립을 희망했고, 그 결과, 이를 2012년까지 설립하기로 하는 안

이 ASEAN 안전보장 공동체 행동계획의 초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싱가포

르와 베트남이 평화유지부대의 창설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여 결국 최종적인 

행동계획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필리핀의 제안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정치․경제뿐 아

니라 건강, 교육, 환경, 생활의 질, 약자 등 ‘사람들의 문제’도 ASEAN이 다

루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여 채택되었다.

ASEAN 공동체 구상은 1997년에 발표된「ASEAN 비전 2020」의 안전

보장, 경제, 사회문화 등 협력의 세 가지 축을 계승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

러나 이와 같은 ASEAN 공동체 구상의 무대 뒤의 움직임은 구체적인 내용

과 계획보다 공동체라는 ‘말’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SEAN 공동체 구상안 가운데 비교적 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경제공동체

로, 이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더불어 자본, 서비스, 노동(사람)의 이동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노동의 이동은 전문가 등에 

제한되고 있다.

나) 안전보장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의 목표

ASEAN 공동체에 대한 제2차 중기 행동계획인 비엔티안 행동계획(VAP)

에서는 안전보장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라는 세 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다(표 2-8 참고). 이러한 목표는 개략적이고 전체적으로 추상적

이지만, 이를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있다. 여기에서 안

전보장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공동체는 “포괄적인 정치․안전보장 협력에 의해 지역에 있어서 

평화, 안전, 민주주의, 번영을 강화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또한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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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전보장에 동의하고, 정치와 사회의 안정, 경제적 번영, 공평한 발전을 

ASEAN 공동체의 기초로 삼고 있다. 

사회문화공동체는 “ASEAN에 있어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적․문화적 자원 및 자연자원을 육성하는 것”

을 주제로 하고 있다.

❚ 표 2-8. 비엔티안 행동계획에 있어서 ASEAN 공동체의 전략목표 ❚ 

1 안전보장공동체 2.7 통신과 IT

1.1 정치적 발전 2.8 과학기술

1.2 규범의 형성과 공유 2.9 에너지

1.3 분쟁방지 2.10 식량․농업․임업

1.4 분쟁해결 2.11 제도 강화

1.5 분쟁 후의 평화 구축 2.12 대외관계

2 경제공동체 3 사회문화공동체

2.1 11개 우선분야 3.1 배려가 있는 사회의 공동체 구축

2.2 ASEAN 투자지역(AIA) 3.2 경제통합의 사회적 영향 관리

2.3 상품무역 3.3 환경보전

2.4 서비스무역 3.4 ASEAN 아이덴티티 추진

2.5 금융협력 4 개발격차의 축소

2.6 수송 5 실시 메커니즘

 자료: 「비엔티안 행동계획」참고.

 

3)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해결과제

동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과 방대한 작업이 필

요할 것이다. AFTA는 1993년 관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전 가

맹국에서 이를 철폐할 예정에 있어, 앞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까지는 8년

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 있다. 비관세장벽의 철폐,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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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규격․자격의 상호인정이나 통일은 시작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경쟁정책 등 공통적인 정책은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ASEAN의 경제통합 전문가인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데니스 휴 박

사는 ①2020년까지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노동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실현, ②2030년까지 관세동맹의 창설, ③2050년까지 상품과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실현된 공동시장의 창설 등, 이러

한 3단계에 걸쳐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규격의 통일 및 상호인정은 자유롭고 원활한 상품의 이동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지만, 많은 상품에 대해서 안전규격, 위생규격, 환경규격

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과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장벽․국내 장벽을 모두 

철폐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작업(협상과 협정체결, 국내 합

의와 법제화)은 매우 어렵고 또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말뿐만이 아닌 내

실이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은 경제통합에 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참가국으로 상정되고 있는 나라 사이에는 매우 큰 경

제격차, 행정능력이나 법적 정비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민

주주의 국가로부터 일당독재 국가까지 차이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계

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후진국에 대한 특별 취급과 협력은 불

가결하다. 공동체의 큰 청사진(grand design)을 그리면서 실시는 유연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무역자유화는 예외 없음을 원칙으로 하면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후진국을 배려해야만 할 것이다.

ASEAN+3의 구조에서는 FTA가 검토되어, 여러 가지 기능적 협력이 이

미 이루어지고 있다. ASEAN+6과 APEC에서도 FTA의 검토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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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에서는 ASEAN 지역포럼(ARF)이 있고, 통화협력에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있다. 그 외에도, 발리 프로세스(인신매매 단속), ASEAN 과

학기술 프로그램, 아시아 해적대책 지역협력협정 등 다양한 협력 구조가 있

다. 이러한 구조를 중층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층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경제면의 통합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동아시아 FTA(EPA)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맨 앞 운전석에 앉는 일’은 바로 지역통합에 가장 먼저 나서고, 

또한 2015년에 공동체를 창설할 ASEAN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동아시아 지역의 FTA 

1) 세 개의 FTA 구상

유럽에서는 EU가 통합의 확대․심화를 계속하고 있고, 미주에서는 미주자

유무역지대(FTAA) 결성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동아시

아에서도 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는 

사실상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되

어 왔다. 또 동아시아와의 상호의존도가 커진 일본의 기업․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동아시아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권역의 실현이 불가결해졌다.

동아시아 FTA 구상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2001년의 ASEAN+3 정상

회의에 제출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의 보고서에 의해서이다. EAVG는 

김대중 대통령의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제안에 의해 1998년 민간 지식

인들로 구성하여 발족된 것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EAVG의 보고서는 경제협력, 금융협력, 정치․안전보

장협력, 환경협력, 사회문화협력, 기구간 협력을 제언했는데, 동아시아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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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분야들 중 ‘경제협력’의 일부로 제안되고 있다. 

2003년의 정상회의에서는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동아시아 스터디그룹

(EASG)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17개의 단기조치와 9개의 중장기조치를 제언했다. 특히 동아시아 FTA 창설

은 중장기조치의 하나로서 제언되었다.

이러한 제언들을 받아들여, 2004년의 제8회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FTA(EAFTA)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행하는 전문가그

룹 설립이 합의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2005년 4월 제1차 회의 이후 검토를 

반복해 2006년 7월에 보고서를 완성하고, 이를 2006년 8월의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06년의 ASEAN+3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류되었고, 그 내용을 정부 간의 고위 실무자급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2007년 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EAFTA의 산업별 분석을 

포함한 ‘연구 단계 2’를 제안했고, ASEAN과 일본․중국은 이 제안을 환영

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06년 4월에 ASEAN+3에 인도, 호주, 뉴

질랜드를 추가한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연대(CEPEA) 구상을 발표하였다. 

CEPEA는 ①상품의 무역, 투자․서비스,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질 높은 방식으로 FTA를 확대하되, ②2008년에 협상을 개시하

여 2010년에 종료하고, ③한․중․일의 투자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중․일 

EPA를 검토한다는 구상이었다.  

일본은 2006년 8월의 재무장관회의에서 CEPEA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회를 제안했고, 2007년 1월 ASEAN+6 정상회의(동아시아 서미트)에서 전

문가에 의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관계국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안한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의 설립안이 크게 환영을 받아, 16

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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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에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제안하였고,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지역경제

통합 촉진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2007년 APEC 정상회의에서 보고

하기로 했다. EAFTA, CEPEA 모두 미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지만, 이

러한 FTAAP 제안을 계기로 미국을 포함한 FTA 구상이 처음으로 등장했

다. 현재 EAFTA와 CEPEA라는 두 개의 동아시아 FTA 구상에 FTAAP를 

더해, 세 개의 FTA 구상이 제안되어 검토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동아시아 FTA의 바람직한 방향

동아시아 FTA는 각국 정상 간에 공통목표로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연

구 단계에 있으며, EAFTA의 경우 보고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 CEPEA는 2007년부터 연구를 개시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

졌다. 여기에서 동아시아 FTA에 관한 주요 연구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FTA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FTA는 포괄적이고 질 높은 FTA를 겨냥한다. 또한 대상분야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규범(rule),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노동

(사람)의 이동, 세관 수속, 기준인증, 위생물 검역, 무역구제조치, 분쟁해결 

등에 협력을 추가한 광범위한 것으로 한다.

상품무역은 GATT 제 24조와의 정합성이 최저한의 조건이다. 각국에 남

아 있는 비관세장벽의 철폐나 통관․무역 수속의 원활화 및 투명화가 FTA

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불가결하다. 원산지규정은 누적원산을 인정하고, 투

명성이 높고 단순한 형태로 그 내용을 개선한다.

서비스무역은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5조의 “상당한 분야의 자유화”라

는 FTA의 요건에 되도록 정합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투자규범은 최혜국대

우(MFN), 내국민대우(설립 전을 포함), 현지조달(국산화)의무 등의 퍼포먼스 

요구의 금지, 투자보호, 투명성 확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지식재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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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는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상의 보호를 그 내용으

로 한다.

협력은 중소기업, 무역․투자, 비즈니스환경 개선, 인재육성, 과학기술, 메

콩강 권역 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특히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베트남(CLMV) 등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FTA에는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가 참가한다. 특히 

ASEAN은 CLMV를 위시하여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과 

아울러 자유화 스케줄과 관련하여 그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

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와 동남아로 구성된다. 그러한 점에서, 동아

시아 FTA는 ASEAN+3이 경제적인 연대라는 점에서 볼 때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아시아 각국은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국가들은 동아시아에 있어 자원 공급국으로서 중요성을 지

니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FTA는 개방적인 FTA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 3국을 포함한 FTA도 검토해야만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으면서 이러한 공동체 구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동티모

르, 홍콩․마카오, 대만, 몽골, 북한 등이다. 이 중,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과 

경제긴밀화 협정(CEPA)을 맺고 있는 관계로 동아시아 FTA에 참가하는 데 

장애가 없을 것이나, 대만의 참가는 중국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WTO와 APEC에는 중국과 대만이 함께 참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국가들의 FTA 참가와 관련해서는 독립관세지역으로서 참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몽골은 CLMV와 마찬가지로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면

서 FTA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FTAAP는 미국이 포함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여

전히 동아시아 각국의 수출시장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아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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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FTA가 합의․타결에 이르렀으며, 태국, 말레이시아와는 협상 중에 

있다. 

또한 FTAAP에는 대만, 홍콩도 참가할 수 있으나, 인도는 참가할 수 없

다. APEC 가맹국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과 그 외 가맹국이 체결․협상하

고 있는 FTA는 대단히 많다. APEC에는 인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FTAAP에 인도가 참가하는 것이 가장 개방된 동아시아 FTA가 되겠지

만, 그렇게 될 경우 동아시아 FTA라는 호칭에는 무리가 있어 차라리 아시

아 태평양 FTA(APFTA)라고 명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3장
일본의 FTA 전략
박상남․이재영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주

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실 일본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

에 앞서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FTA, 즉 경제연대협정(EPA)을 대외적으로 제

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FTA 추

진 현황을 살펴본 후, 이어서 일본 FTA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EPA 전략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고찰

해보기로 한다.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에 조인했다. 이것은 일본의 첫 

FTA로서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4

년 9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필리핀, 200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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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태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최

종합의를 보았다. 또한 일본은 ASEAN과 2005년 4월에 FTA 협상을 시작

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와도 협상 중에 있다.

한편 일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라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으나, 양국간의 FTA에도 관

심을 쏟기 시작했다. 즉 일본은 다자간과 더불어 지역간 및 양자간의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는 정책, 이른바 중층적 통상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 통상정책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1998년 8월 멕시코로부터

의 FTA 검토 타진이었다.9) 한국으로부터도 FTA를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있었고, 1998년 한국, 다음해에는 멕시코와의 FTA 공동연구가 개시되었다. 

또한 1999년에는 싱가포르로부터 FTA 제안을 받아 정부간 연구가 개시되

었다. 

전술한 멕시코와의 FTA는 농산물을 포함한 최초의 FTA였고, 필리핀과의 

FTA에서는 노동시장의 개방을 시도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FTA를 동아시아 

국가들(ASEAN+한국, 중국)과의 공통목표로 설정하였고, 더 나아가 칠레, 

인도, 스위스, 호주와의 FTA 공동연구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FTA

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국의 FTA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타국의 기업 비즈니스, 국

민생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FTA 체결

9) 멕시코의 브랑코 상공대신에 의한 일본과 멕시코의 FTA 타진은 당시 하타케야마 제트로 이사장에 의

해 요사노 카오루 통상산업대신에게 전해졌다. 요사노 대신은 통상정책의 일대 변혁이 될 FTA문제 전

반에 대해서 통상산업성 내에 팀을 만들어 검토하고 싶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 FTA의 

첫 검토였다(畠山襄,「정치가 변하지 않는 한 일본은 몰락한다.」,『중앙공론』2003년 12월호).

멕시코로부터의 FTA 타진을 통산산업대신에게 전한 하타케야마 전 통산산업심의관(당시 제트로 이사장)

은 이미 1996년 시점에서 “일본은 금기를 깨고 중층적인 검토를 추진해야만 하고, 일본이 가입하는 FTA

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검토가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畠山襄 1996, pp. 294~290). 

일본이 FTA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지만, 이러한 선구적인 사고가 

통상정책의 전환을 선도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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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2007년에는 300억 달

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증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FTA 추진 현황 및 전

략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일본이 이미 체결한 FTA, 또한 협상 중인 FTA를 조사․분석함으

로써, 우리의 대일 통상전략 수립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일본 ․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 일본 최초의 FTA

1) 개요 

일본은 2002년 1월 13일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SEPA: 

Japan 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에 

조인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이를 발효시켰다. JSEPA는 일본의 첫 FTA

이며, 신시대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광범위한 자유화․원활화와 양국간의 

협력을 포함한 일본의 향후 FTA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는 FTA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며, 2005년 

현재 7개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 중이다.10) 4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관세를 철폐한 ‘자유항’이며, FTA 협상에서 ‘잃을 것이 없다’는 강점을 갖

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송․통신 허브로서 금융이나 비즈니스 관련 서

비스가 발전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10) 싱가포르는 뉴질랜드,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호주, 미국, 요르단, 한국 등과 FTA를 체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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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JSEPA(일․싱가포르 경제연대협정)의 경위 ❚ 

 1999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산․관․학 전문가 검토회의 설립 합의

 2000년  9월  검토회의 보고서 제출

 2001년  1월  정부간 교섭 개시

 2002년  1월  서명

 2002년 11월  발효

싱가포르가 최초로 일본의 FTA 교섭국으로서 선택된 것은 ①싱가포르가 

일본에 FTA(연구를 포함) 검토를 제안해온 최초의 3개국 중 하나였고, ②농

산물의 수입이 매우 적었으며, ③이미 자유무역을 실현했기 때문이었다. 

JSEPA의 특징으로는 ①상품무역 이외에 많은 분야의 자유화, 원활화 및 

협력을 포함한 경제연대협정이라는 점, ②왕복 무역액의 98.5%를 자유화하

고 농업을 예외로 하지 않는, GATT 24조에 정합적인 협정이라는 점, ③단, 

농업에서는 새로운 자유화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조인한 해의 전년도인 2001년의 양국간 무역관계를 보면, 일본은 수

입이 54억 달러, 싱가포르는 수입이 161억 달러로, 양국 모두 기계가 압도

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부과 대상 

농림수산물의 점유율은 4.5%(2000년 기준)였다.

2) 체결 경위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이하, 일․싱가포르 EPA로 칭함)은 일

본에 있어 기념할 만한 EPA 제1호에 해당한다. 싱가포르가 자유무역국인 

점, 일본에 있어 민감한 농․림․수산물의 수출량이 적었다는 점이 조기 체

결로 연결된 것이다. 일․싱가포르 EPA가 발효된 후 일본이 EP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싱가포르와의 EPA는 파일럿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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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일본의 대싱가포르 농수산물 수입 ❚ 

코코아(700만 달러, 1.3%), 어류(6,100톤 달러, 1.1%)

유지(980톤 달러, 0.25%), 식물(조리하거나 말리지 않은 것, 780톤 달러, 0.2%)

자료: 통관통계 참고.

1999년 12월,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고척동 싱가포르 총리는 산․관․학

에 의한 EPA 공동검토회의의 활동 개시를 결정했다. 쌍방은 2003년 3월부

터 반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EPA의 경제적 영향 등을 검토하였으며, 더 나

아가 공동검토회의의 보고서가 같은 해 9월에 완성되었다. 

같은 해 10월, 모리요시로 총리와 고척동 총리는 EPA 협상 개시에 합의

하였고, 200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이 개시되었다. 4회의 본 협

상, 12 회의 비공식 협의 끝에 같은 해 10월 합의(타결)가 이루어지고, 2002

년 1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EPA에 서명하였

다. 그 후 국내 절차를 거쳐 EPA는 최종적으로 2002년 11월에 발효되었다. 

3) 대상 범위와 협정 내용

일․싱가포르 EPA는 종래의 FTA에 비하면 더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상품무역의 촉진은 관세, 원산지규정, 세관수속(절차), 무역거래문서의 전

자화, 상호승인을 포함하였다. 이 중 관세의 철폐는 2000년을 기준으로 양국

간 무역총액의 98% 이상에 상당하는 품목이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 가운

데 일본의 대싱가포르 수출상품 관세는 모두 철폐되었고, 싱가포르가 일본에 

수출하는 상품 관세는 94%가 철폐되었다.

사람의 이동에 관련해서는 서로 상용비자 또는 일시적 체류의 규정을 완

화하였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맨 교류의 활성화, 연구자 등의 교류 촉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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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의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서비스의 자유화에서 양국은 WTO 서비스협정의 수준을 넘는 약속을 했

다. 일본은 WTO에서 약속한 102분야에서 134분야로, 싱가포르는 62분야에

서 139분야로 자유화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측이 연구․

개발, 제조업, 음향, 의료, 운송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그리고 싱가포르 측은 

복합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부동산, 통신, 유통, 교육, 환경, 의료, 운송서비

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투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국민대우의 부여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맺

는 투자보호협정은 투자 후의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것이 많다. 일․싱가

포르 EPA는 이것과 더불어 투자허가 전에도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제공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재산의 설립과 취득에 대해서 투자를 받아들인 국

가는 자국의 투자자나 기업보다도 상대국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할 필요

성이 있게 되었다. 이 외에 수출요구, 국산화요구, 성과요구 등, WTO의「무

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에 열거되어 있는 조치가 금지되

었다.

양국간 협력 부문에서는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인재양성, 무

역․투자촉진, 중소기업, 방송, 관광 등 8개 분야에서의 협력이 약속되었다.

4) 체결 후의 경제효과

일본과 싱가포르는 예전부터 자유무역을 추진해 왔으며, 과거의 협상 라운

드에서 관세인하를 달성하였다. WTO 사무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일본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2.5%이고, 싱가포르의 관세율은 거의 0%로 낮은 

실정이다. 또 싱가포르의 농․림․수산물 수출량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상

품무역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큰 경제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한편 2002년 일본의 대싱가포르 수출액은 141억 8,300만 달러였으나, 체

결 후 2003년에는 147억 8,100만 달러, 2004년에는 179억 5,7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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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185억 4,500만 달러로, SARS나 테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견실

한 성장을 보였다. 그 밖에, 싱가포르는 EPA 체결 전에는 맥주 수입시 1리

터당 1.7싱가포르달러의 종량세를 부과했었으나, EPA에 의해 관세를 철폐하

고나서는 2002년과 비교하여 2004년의 무역액이 20.3%나 증가했다. 또 

6.5%였던 플라스틱 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어 2004년의 무역

액이 74.7% 증가했다.

나. 일본 ․멕시코 경제연대협정

일본과 멕시코 간 경제연대협정(이하 EPA로 칭함)은 2002년 11월에 일

본의 고이즈미(小泉) 수상과 멕시코의 폭스(Fox) 대통령 간에 협상을 개시하

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1년 정도 후의 타결을 목표로 같은 달 협상이 시작되

었다. 폭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2003년 10월이 실질적 합의의 목표시점

이었으나, 돼지고기나 오렌지 주스 등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해인 2004년 3월 12일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조인은 9월 17일 

(일본시간으로는 18일) 행해졌다. 일본에 있어서는 2번째, 멕시코에게 있어

서는 33번째의 FTA였다.

❚ 표 3-3. 일본․멕시코 EPA의 경위 ❚ 

 1998년  8월   브랑코 상공장관에 의해 FTA 검토 타진 

 1999년  2월   JETRO․멕시코 상공성 공동연구

 2001년  6월   정상회담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 합의

 2002년 11월  협상 개시 

 2004년  3월  실질적 합의 달성

 2004년  9월  조인



제3장 일본의 FTA 전략 │57

1) EPA 체결의 의의: 일본기업의 불이익 시정

일본과 멕시코 간 EPA의 의의는 ①멕시코와의 FTA 부재에 의하여 일본

이 입고 있는 불이익을 시정한다는 것과, ②실질적으로 농업을 포함한 최초

의 FTA라는 두 가지 점이다.  

멕시코와의 FTA 부재로 인해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무역전환효과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1994년 개시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가맹국

이며 2000년에는 EU와 FTA를 조인했다. 미국이나 EU의 기업은 멕시코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기업은 평균 

16%라는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만 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는 수입국을 일

본에서 NAFTA 역내로 바꾸는 움직임이 일어나고(무역전환효과), 멕시코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점유율은 NAFTA가 개시된 해인 1994년 6.1%

에서 2001년에는 4.8%로 떨어졌다. 그 결과, 일본은 6.1%의 점유율을 유

지했던 경우와 비교하여 연 3,951억 엔의 수출액을 손해보았고, 국내총생산

이 6,210억 엔 감소하였으며, 고용이 3만 1,824명 상실되었다고 추계되었

다.11)

정부조달에서도 일본기업은 피해를 입었다. 멕시코의 정부조달에서는 FTA 

체결국의 기업에 대하여 내국민대우가 주어지고, FTA 체결국 기업만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관세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일

본기업은 멕시코의 발전 프로젝트의 수주가 사실상 곤란하였다. 연 1,200억 

엔을 손해보고 있다는 추계도 있었다.12)

다음으로,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의 20%는 농수산물이고, 돼지고기가 수입

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농업이 실질적으로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본과 멕시코 간 EPA는 농업을 본격적으로 

11) 일본 경제산업성의 추정결과임. 보다 구체적인 것은 경제산업성 홈페이지(www.meti.go.jp) 참고할 것.

12) 위와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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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최초의 FTA였다.

한편 멕시코는 ASEAN에 대적하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EU

를 비롯하여 모두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멕시코 시장뿐만 아니라 FTA 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장접근도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멕시코 간의 무역은 일본의 수입이 18억 달러(2003년 기준, 이하 

동일), 멕시코의 수입이 76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은 양국 모두 기계이지만,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에 있어서는 고기, 과일, 야채 등 농산물의 점유율이 

높다. 또한 일본의 대멕시코 수입의 70%가 무관세인 데 비해, 멕시코의 대

일 수입의 80% 이상이 관세부과 대상이다.

❚ 표 3-4. 일본의 대멕시코 농수산물 수입 ❚ 

돼지고기(1.8억 달러, 10%), 과일[아보카도 등](9,500만 달러, 5.4%), 

어류[검정참치](5,700만 달러, 3.2%), 야채[호박 등](3,700만 달러, 2.1%)

주: 돼지고기만 HS 4자리. 그 외는 HS 2자리. 
자료: 통관통계 참고.

❚ 표 3-5. 주요 관세부과 품목의 예 ❚ 

멕시코 
자동차 20%, 축전지 13%, 프린트 기판 18%, 자동차부품 18%, 

스위치․절전기 부품 13%, 무선용수신기기 23%

일본 
돼지고기 4.3% 차액관세, 원유[석유화학용을 제외] 170엔/kl,

아보카도 3%, 가죽 가방 4.1~16%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참고.

2) 합의내용

일본과 멕시코 간 EPA는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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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즈니스환경 정비, 양국간 협력을 포함한 문자 그대로 포괄적인 협정

이다. 협상에서 일본의 외무성 참사관으로 선임된 와타나베(渡邊頼純) 교수

는 일본이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거의 대부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3)

상품무역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공업제품은 일

본과 멕시코 양국 모두 품목 수, 무역액에서 99% 이상의 관세철폐를 약속

했고, 발효와 동시에 일본은 90%의 품목, 멕시코는 70% 품목의 관세를 철

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광공업제품은 10년 이내에 거의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서는 멕시코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즉 철강과 관련해서는 80%를 차지하는 특정 업종(전자, 가정용 전

기제품, 자본재, 자동차)에 대해서 EPA의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철폐하고, 

그 외는 10년 이내에 이를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는 EPA 발효시에 

승용차와 버스․트럭(대형을 제외)에 대해서 전년도 멕시코 국내 판매 대수

의 5%의 신규 무관세 기준을 설정하고, 7년째부터 완전히 자유화하기로 하

였다. 예컨대 멕시코의 자동차시장은 100만 대 규모이므로, 종래의 무관세 

기준은 3만 대에서 8만 대로 확대되는 것이다.

반면 관심분야였던 농수산물 5품목(돼지고기, 오렌지 과즙, 쇠고기, 닭고

기, 오렌지)은 일본이 단계적으로 특혜관세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외의 품목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은 호박 

등 야채, 아보카도 등 과일, 콩류, 통나무, 새우 등이고, 3∼5년 사이에 단계

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냉동야채, 그레이프 후르츠․레몬 등의 과즙, 

성게 등이며, 7∼10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조정야채, 참기름 등이

다. 그리고 무관세 설정 품목은 꿀 등이고, 관세삭감 품목은 정어리 등이며, 

13) 渡邊頼純(2004),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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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의 또는 제외 대상의 품목은 쌀, 보리, 설탕, 귤, 유제품 등이다. 

❚ 표 3-6. 농수산물의 단계적 자유화 조치 ❚ 

 돼지고기
∙수입량은 3.8만 톤에서 5년째에 8만 톤으로 확대, 그리고 관세는 반감(4.3%

에서 2.2%로)

 오렌지 과즙
∙수입량은 4,000톤에서 5년째에 6,500톤으로 확대, 그리고 관세는 반감

(25.5%에서 12.8%로)

쇠고기

∙수입량은 당초 2년간의 시장개척 기준(10톤, 무관세)에서, 3년째는 3,000톤으

로, 그리고 5년째는 6,000톤으로 확대

∙관세수준은 시장개척기간 만료까지 재협의

닭고기

∙수입량은 당초 1년간의 시장개척 기준(10톤, 무관세)에서 2년째는 2,500톤으

로, 그리고 5년째는 8,500톤으로 확대 

∙관세수준은 시장개척 기간 만료까지 재협의

오렌지

∙수입량은 당초 2년간의 시장개척 기준(10톤, 무관세)에서 3년째는 2,000톤으

로, 그리고 5년째는 4,000톤으로 확대

∙관세수준은 시장개척기간 만료까지 재협의

 자료: 일본정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3) 그 외 분야

서비스무역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하고, 투명성의 관점에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를 부속서에 기재

하였다. 

투자에 대해서는 서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기로 하고, 예외

를 명기하는 동시에 현지조달 등 성과(퍼포먼스)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은 미국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

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조달에서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조달에서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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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일본기업은 미국이나 EU 기업과 동등한 조건

에서 멕시코의 정부조달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정책에서는 반경쟁적 행위의 규제에 대해서 양국이 협력하고, 공정하

고 자유로운 경쟁에 입각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기로 하였다. 비

즈니스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무역․투자의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이 참가하는 

비즈니스환경 정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양국간 협력에 있어서는 무역․투자 촉진, 기반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인재양성, 지식재산권, 관광, 농업, 환경의 9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분쟁처리와 관련해서는 중재재판을 포함한 제반 규제 및 절차를 정리하였다.

 

4) 일 ․멕시코 EPA의 효과

일․멕시코 EPA는 2005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무역이나 투자에서의 실

질적 효과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다. 그러나 EPA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멕시코로 수출할 때 서구기업과 비교하여 일본기업이 당한 상대적 불이익의 

시정에 있다. 꽤 높은 멕시코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일본제품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 측의 시뮬레

이션 분석에서는 일본의 수출이 6억 달러, GDP가 0.03%, 멕시코의 수출이 

19억 달러, GDP가 1.08% 증가한다고 시산하고 있다.14)

한편 멕시코 경제성은 일본․멕시코 FTA의 효과에 대하여, 실질적 합의

시에 대일 수출이 연평균 10.6% 증가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10년 

동안 127억 달러 증가하며, 이러한 증가에 따라 고용이 연 4만 1,000명, 간

접고용을 포함하면 연 8만 2,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 경제산업연구소의 가와사키 겐이치(川崎硏一 ) 박사에 의한 시산(｢經濟關係强化のための日墨 共同硏
究會 報告書」,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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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일 FTA: 협상이 중단된 FTA

2007년 10월 현재, 일본․한국 간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하에서는 협상 개시 전에 행해진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일 FTA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일 FTA는 2003년 12월 협상이 개시되었고, 2005년 내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타결에 실패하여 현재

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일· 싱가포르 FTA가 제안부터 시작하여 합의까지 2년 정도 걸린 것에 비

해, 한· 일 FTA는 협상 개시를 하는 데만 5년이 걸렸다. 만성적인 대일 무

역 적자와 일본제품 유입에 대한 우려, 농산물, 역사문제 등 싱가포르와 비

교하면 곤란한 문제가 많아, 그만큼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한편 한국은 1998년 10월에 FTA를 통상정책의 축으로 삼고 칠레와의 협

상을 개시하였다. 칠레와의 FTA는 2003년 2월에 조인되었으나, 국회 비준

을 앞두고 농산물 취급 문제로 분규가 일어나 2004년 4월에야 발효되었다. 

또 한국은 2004년 9월 ASEAN과 2005년부터 FTA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

고, 2004년 11월에 싱가포르와의 FTA에 실질적으로 합의하였다. 

한· 일 간 무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줄곧 불균형 상태를 보

여 왔는데, 특히 한국은 2006년의 경우 사상 최대인 253억 달러의 대일 무

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요컨대 한국 측은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 모두 전기

기계, 일반기계가 양국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한 수

입에는 농수산물(식품 포함)이 약 8%를 차지하고 있다(그 중 어류가 약 3%

를 차지함). 또한 일본의 대한국 수입품의 관세부과 비율보다 한국의 대일본 

수입품의 관세부과 비율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한· 일 FTA는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의 자유화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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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화, 과학기술이나 인재육성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

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WTO 규범에 정합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

화를 실현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상품무역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관세부과 품목 비율이 높고, 일

본도 농산물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민

감한 업종을 배려하면서도 특정 산업을 전부 제외해서는 안 되고,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평균관세율과 경

제규모로 보았을 때 FTA의 한국산업에 대한 영향이 보다 클 것이며, 일본

에도 복수의 민감한 분야가 있어, 실시기간의 설정이나 세이프가드 조치가 

FTA의 영향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동연구팀에서는, 비관세조치를 한․일 쌍방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한 

국 측은 일본의 무역제한적인 비관세조치를 문제로 삼았으며, 일본 측은 한

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이 역시 비관세조치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서비스무역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5조에 따라 자유화를 약속

하고, 추가할 요소로서 투명성, 내국민대우, 현지거점 설치, 수량규제, 국내규

제를 들고 있다.

투자에 대해서는 2003년 1월에 발효된,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규정한 

한· 일 투자협정을 한․일 FTA에 편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노동(사람) 이동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단기 상용입국자의 비자

면제, 자격의 상호인정을 제안하였고, 일본은 불법입국과 불법체류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비자면제 또는 요건완화가 사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외 정부조달에서는 전자 조달시스템의 개발, 지식재산권에서는 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가일층의 노력, 세관수속의 개선을 위한 협력, 무서류

(paperless) 무역에서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원산지증명의 중요성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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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했다. 

양국간 협력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에서는 이동(모바일) 통신과 디지털․일

렉트로닉스의 공동표준 제정 등이, 중소기업에서는 한․일 중소기업 간의 협

력이, 무역과 투자의 촉진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KOTRA)의 협력 확대 등이 제안되었고, 그 밖에 과학기술, 운수, 

방송, 관광, 환경, 금융,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제기되었다.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간결하며 명확한 분쟁해결의 규정이 중요

하다고 양국이 합의하였다.

한․일 FTA는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나, 장

기적으로는 외국투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에 이익을 초래할 것이라

는 견해가 많다.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와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의 공동연구에서, KIEP는 정태적 효과로서 대일 무역적자가 61억 달

러 증가하고 한국의 GDP는 0.07% 감소한다고 하였고, 동태적 효과로서 대

일 무역적자액은 4.4억 달러로 축소되고 GDP는 2.88% 증가한다고 시산(試

算)하였다. 일본에는 정태적 효과, 동태적 효과 모두 이익을 초래한다는 견

해가 일반적이었고, 경제산업연구소의 가와사키 박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일

본의 GDP는 0.01%(정태적 효과) 내지 0.02%(동태적 효과)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일본 FTA 협상의 과제

FTA 협상은 민감한 산업이나 분야를 둘러싸고 교섭이 난항하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분야로는 농업이 많은데, 세계의 여러 FTA에서는 농업을 제외

하지는 않지만 단계적 자유화나 일부 품목을 예외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농․림․수산업과 노동시장(인구의 이동)의 자유화

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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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참사관으로서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담당한 와타나베 교수는 멕

시코와의 협상의 교훈으로서 무역구조와 관세 구조의 비대칭성이 협상을 어

렵게 하거나 시간을 지체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멕시코의 대일 수

출은 70%가 무관세인 데 비해, 일본의 대멕시코 수출은 80% 이상이 관세

부과 대상이었다. 따라서 멕시코는 일본에 비해 더 많은 관세철폐를 하지 않

으면 안 되며,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FTA를 체결하게 되는 셈이었다. 

한편 일본의 관세부과 대상 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농․수산물이므로, 멕시코

는 자국의 농․수산물 수출에 대해 일본의 관세철폐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

라 양국 모두 경직된 협상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와타나베 교수는 멕시코의 

대일 수출 실적이 없는 쇠고기 등에 일본이 특혜대우를 인정한 것처럼, 비대

칭성이 있는 경우 실적이 있는 부분뿐 아니라 상대국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

는 부분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15)

일본의 현재 FTA 협상의 상대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이러한 비대칭성은 

피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철강이나 수송기계 등 중시되고 있는 수

입대체형 제조업에 민감한 나라가 많다. 따라서 농․수산 분야에서의 자유화

(단계적인 유연한 자유화)를 행하는 동시에, 상대국에 대해서도 제조업 분야

에서의 자유화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대응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ASEAN과 중국의 FTA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2004년 11월 29일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관세인의 방식은 예를 들어 20% 이상의 관

세를 2005년 7월에 20%로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AFTA’ 방식

이다. 또 400 품목 또는 수입액의 10%를 상한으로 관세인하를 2012년까지 

유예하는 민감품목이 인정되고 있다. 게다가, 민감품목의 40% 또는 100 품

목을 상한으로 관세율을 2015년까지 50% 이하로 인하하면 되는 고도 민감

15) 渡邊頼純(2004), p. 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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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인정되고 있으며, 가전제품이나 자동차가 그러한 품목에 포함된다.16) 

이러한 허점 투성이인 FTA는 무역자유화,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구조 개혁

에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질 높은 동아시아 FTA를 실현하기 위해

서는 중국에 비해 협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

로 모든 품목을 자유화하는 FTA로 이끌어야 한다. 

2. 일본의 EPA(경제연대협정) 전략

최근 일본은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경제연대협정(EPA)을 추진 중이고, 국

내외의 포괄적인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까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과 EPA를 발효시켰고, 앞으로는 

필리핀, 태국, 칠레 등과 EPA를 발효시킬 예정이다(표 3-7 참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연대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경제연대협정(EPA) 전략을 일본 최

초로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EPA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일본 EPA의 배경

과거 세계 FTA의 흐름은 유럽에서 출발하였다. 1958년 EU의 전신인 유

16) ASEAN․ 중국 FTA의 관세인하 스케줄은 다음 표와 같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石川幸一(2005), 

｢ASEAN․중국 FTA와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ITI 季報』, 2005년 가을호 참고.

  

관세율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X 20% 12% 5% 0%
15%≦X≦20% 15% 8% 5% 0%
10%≦X≦15% 10% 8% 5% 0%
5%≦X≦10% 5% 5% 0% 0%

dx≦5% 보류 보류 0% 0%

주: 관세율은 2003년 7월 1일 기준. 2005년 인하는 7월 1일. 2007년, 2009년, 2010년은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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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7. 일본의 EPA 진척 상황(2007년 11월 현재) ❚ 

상대국․지역         정부간의 검토단계 ⇒ 정부간 협상단계 ⇒ 체결․발효단계 

싱가포르
2000/3~9

산학관 공동연구회

2001/1~
정부간 협상

2002/1
체결

2002/11 발효

멕시코

2001/9~2002/7
일․멕시코 

공동연구회

2002/11~
정부간 협상

2004/9
체결

2005/4
발효 

말레이시아
2003/5~7

정부간 작업부회

2003/9~11
산학관 공동연구회

2004/1~
정부간 협상

2005/12
체결

2006/7
발효

필리핀
2002/10~2003/7
정부간 작업부회

2003/9~11
합동 조정팀회의

2004/1~
정부간 협상

2006/9
체결

태국
2002/9~2003/5
정부간 작업부회

2003/7~11
JTEPA 

테스크포스회의

2004/2~
정부간 협상

2007/4
체결

칠레
2005/1~9

정부간 공동연구회

2006/2~
정부간 협상

2007/3
체결

인도네시아
2003/9~12

정부간 예비협의

2005/1~4
공동 검토그룹회의

2005/7~
정부간 협상

2006/11
대강 합의

브루나이
2006/2~4

정부간 준비회의

2006/6~
정부간 협상

2007/6
체결

ASEAN
2003/3~10

정부간 위원회

2004/1~12
정부간 예비협의

2005/4~
정부간 협상

2007/11
최종합의

한국
2002/7~2003/10

산학관 공동연구회

2003/12~
정부간 협상 중단

페르시아만안

협력회의

2006/5
정부간 준비회의

2006/9~
정부간 협상 중

베트남
2006/2~4

정부간 공동검토회의

2007/1~
정부간 협상개시

인도
2005/4~
정책대화

2005/6~2006/7
정부간 공동연구회

2007/1~
정부간 협상개시

호주
2002/9~2003/7
정부간 예비협의

2005/11~2006/12
정부간 공동연구회

2007/4~
정부간 협상개시

스위스
2005/10~2006/11
정부간 공동연구회

2007/5~
정부간 협상개시

한․중․일
2004/3~

투자협정 연구중

자료: 외무성, 경제산업성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68│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럽경제공동체(EEC)의 대항세력으로서 유럽자유무역연합(EETA)이 창설되었

다. 미주로 눈을 돌리면, 중남미 11개국이 1961년에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LAFTA)을 발족시켰다. 1994년에는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창설하였다. 아시아에서는 1991년 이후 ASEAN

이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 일본은 오랫동안 GATT․WTO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해 왔다. 일본에서는 FTA가 역외국에 차별적이며, 다자간 무역

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세계에

서 FTA가 급증함과 아울러 FTA가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한다는 의견이 

강력해짐에 따라, FTA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또 침체된 일본

경제의 재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기대되던 1999년 제3회 

WTO 각료회의(시애틀에서 개최됨)가 실패로 끝나고, 다각적 무역교섭의 어

려움이 부각된 점도 일본이 EPA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원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EPA의 역사는 2001년 1월 개시된 싱가포르와의 EPA 협상을 시

작으로 막이 열렸다. 즉 EPA가 시작되기까지 GATT․WTO 일변도였던 일

본의 통상정책이 이를 계기로 FTA를 도입하여 중층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

한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2년간 계속되었고, 2002년 11월에 제1호 

EPA가 탄생되었다. 

싱가포르와의 EPA 체결을 시작으로, 일본은 단번에 EPA 전략을 추진하

게 되었다. 2002년 11월에 개시한 멕시코와의 협상은 오렌지나 돼지고기의 

취급 등을 둘러싸고 최후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2005년 4월에 발효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에는 한국, 2004년 초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협상을 개시했다. 이 중, 말레이시아와의 EPA는 2006년 7월에 발효되었고, 

필리핀과는 2006년 9월, 칠레와는 2007년 3월, 태국과는 같은 해 4월, 그

리고 브루나이와는 같은 해 6월에 각각 EPA가 체결되었다. 이외에도 2006

년 11월에 인도네시아와 체결에 대략적인 합의를 하고, 2007년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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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과 EPA를 체결하기로 최종합의한 것 외에, 페르시아만안 협력회의

(GCC), 인도, 베트남, 호주, 스위스와의 교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EPA를 추진 중이다. 

더욱이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연대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즉 일본, 중국, 

한국, ASEAN,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하는 ASIA WIDE 경제연

대이다. 이 구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ASEAN이다. ASEAN은 가장 먼

저 중국과 FTA 발효를 끝냈고, 한국과도 2007년 6월 1일 FTA를 발효시켰

다. 그리고 일본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7년 11월 21일에 EPA를 체결하

기로 최종합의하였다. 또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EP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구상은 ASEAN을 허브로 한 경제연대망을 ASEAN+1로부터 

ASEAN+6(일본,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

이다.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저의와 

더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연대라 할 수 있는 ASEAN+6이 자국에 

막대한 효과를 초래하리라는 일본의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JETRO가 최근 CGE 모델의 일종인 GTAP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에는 

ASEAN+6이 관세의 철폐 및 일부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결국 전체

의 GDP를 1.3% 증대시킬 것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한편 태국이 인도나 호주 등과의 사이에 발효시킨 FTA를 일본기업이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인도나 호주 등을 포함한 FTA도 일본에 

많은 메리트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의 거대한 소

비시장이자 선진국인 호주나 뉴질랜드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에 편입시키

게 되면, 전세계적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7) 

17) 이 부분은 JETRO가 최근 발간한 『2007年版 ジェトロ貿易投資白書』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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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EPA의 특징

세계에는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존재한다. GATT 제24조에 의하

면, 관세의 철폐가 포함되어 있는 협정은 FTA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중국의 FTA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미국이나 EU가 추진하는 FTA는 투자, 서비스, 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협정이 대상으로 하

는 범위는 FTA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다. 

근래 들어 일본은 주된 통상정책으로서 각국과의 EPA 체결을 통한 무

역․투자의 자유화를 추진 중이다. EPA는 관세나 서비스와 더불어,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사람)의 이동, 기술협력, 비즈니스 원활화, 양국

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협정이다. 여기서 일본 EPA의 특징

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의 특징은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이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철폐는 지금까지 FTA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과거 다자간 

무역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싱가

포르가 광공업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평균관세율은 2006년 시점에서 거

의 제로였다. 이러한 국가의 관세는 철폐해도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따

라서 관세의 그늘에 숨어 있는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중요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세관과 관련된 여러 수속(절차)을 간결화하면 시간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표 3-8 참고).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상대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EPA에 포함하면 비관세장벽이 사라지고 비

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제2의 특징은 양국간 협력이다. 일본은 과거에 축적한 ODA(정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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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무역․투자 촉진, 인재양성, 에너지, 환경 등 분야

에서 개발도상국 등 FTA 상대국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또 양국간 협력은 

상대국의 무역․투자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이득이 될 것이다.

제3의 특징은 노동의 이동이다. 상품이나 자본의 이동뿐 아니라 노동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은 향후 양국간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비즈니스를 활성

화하거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일․싱가포르 

EPA에서는 기술자 자격의 직업상 기능이 서로 인정됨에 따라, 양국 국민이 

서로 이동․체류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었다. 외화획득을 겨냥한 필리핀이

나 인도네시아는 일본이 일정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간호사, 관광업계 관계자

를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일본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표 3-8. 수입수속 각 단계에 필요한 일수 ❚ 

       (단위: 일)

지 역
착선 전 

서류수속

항만․터미널

처리
세관 검사

창고까지 

내륙수송
합 계

OECD(고소득국) 8 2 2 2 14

동아시아․태평양 18 3 4 3 28

중남미․카리브제국 24 4 5 3 36

중동․북아프리카제국 25 5 9 4 43

유럽․중앙아시아 25 4 7 7 43

남아시아 24 6 7 10 47

사하라 이남․아프리카 33 8 10 9 60

세계 평균 22.4 4.6 6.3 5.0 38.7

자료: The World Bank(2006), Dong Business Report 2006.

이러한 특징들이 일본의 EPA를 다른 FTA와 차별화하고 있다. 일본기업

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협상에 반영함으로써 일본에 충분히 매력 있는 EPA

를 체결하고, 더 나아가 상대국에 매력적인 EPA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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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뛰어난 분야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다. 일본 EPA의 목적

일본이 EPA을 추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GATT․WTO를 보완하여 대외경제관계의 발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EPA의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①일본

기업의 해외시장 확보, 해외에서의 비즈니스 비용 삭감, ②FTA 부재에 따

른 불이익 해소, ③국내 산업구조의 효율화로 나눌 수 있다. 

①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기업은 동아시아 경제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에 구미 중심이었던 일본의 무역․투자는 최근 

중국이나 ASEAN 국가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는 광공업제품

의 관세가 높고, 그 외 무역이나 투자에 장벽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일본기업

이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와 EPA를 체결함으

로써, 비용을 삭감하고 확실하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것

을 목표로 삼고 있다. 

②는 일본이 EPA를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역․투자를 하는 데 있어

서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멕시코와 칠레이다. 양국은 중남미 국가 중 FTA 선진

국이며, 각각 미국이나 EU와 FTA를 발효시켰다. 예를 들면 일․멕시코 

EPA의 발표 이전, 일본기업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었던 구미기업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강요당했고, 일본정부에 멕시코와의 EPA를 발효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③은 일본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시장의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①이나 ②와는 다르다. 일본은 EPA 체결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서비스 등 분야를 해외에 개방함으로써, 국제경쟁을 통해 국내의 산업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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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농․림․수산업의 개방은 충

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지만, 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의 구조개혁

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앞으로 점차 격화될 해외와의 경쟁에 맞서

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외에 EPA의 목적으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들 수 있다. 

2006년 11월 대략적으로 합의한 인도네시아와의 EPA에서는 처음으로 에너

지 공급에 관한 조문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브루나이, GCC와의 EPA에

서는 석유․원유의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다. 

3. 일본에 있어서 FTA18) 추진의 의의와 과제 

가. FTA 추진의 의의

일본이 FTA를 통상정책의 선택지 중 하나로 보게 된 요인으로는 최근 세

계의 많은 나라에서 FTA가 세계경제 성장에 공헌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일본 국내에서 FTA가 일본에 여러 가지 좋

은 환경을 가져다주었다는 견해가 출현함으로써 FTA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높였다. 여기에서는 일본이 FTA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지, 즉 

일본에 있어 FTA 추진의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경제에 있어서, FTA가 경

제를 부활시키는 데 빠져서는 안 될 구조개혁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후 장기간 침체되어 

18) 현재 일본의 실질적인 FTA는 EPA이지만, 여기에서는 논문 전체의 맥락과 제3장의 제목을 감안하여 

EPA 대신 FTA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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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으나, 금융부문․기업부문 등의 개혁이 주효하여 200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후 최장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

로는 저출산․고령화나 막대한 정부채무 문제 등을 안고 있어, 경제의 전망

이 밝지 않다. 구조개혁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

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대외개방이나 노동시장, 교육, 농업 등의 분야의 구

조개혁은 개혁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의 강한 저항을 받아 지지부진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GATT나 OECD 등의 국제기구나 미국 

등의 외압에 의해 구조개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WTO로 인한 자유화는 기대할 수 없었고, 또한 미국이 호경기를 구가함에 

따라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외압도 거의 없었던 관계로 종래의 외압에 의한 

구조개혁 추진이라는 메커니즘이 기능을 잃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FTA가 구조개혁을 위한 하나의 기폭제로서 대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

본의 FTA에 대한 기대의 배경에는 EU나 NAFTA가 가맹국의 경제에 바람

직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있다.

FTA에 의해 상대국의 무역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이것이 일본기업의 비

즈니스 기회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기대 또한 FTA를 추진하는 힘이 되었다.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기업에 있어 해외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는 타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FTA의 이러한 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예로서 일본과 멕시코 간 FTA가 특히 중요하다. 멕시

코는 다른 국가와 달리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1994년에 미국, 

캐나다와 NAFTA를 발효시키고, 2000년에는 EU와도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일본기업은 멕시코 시장으로의 수출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과 

비교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 멕시코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FTA 상대국에만 개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정부조

달시장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멕시코 시장 진입시에 받는 차별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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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은 일본정부에 멕시코와 FTA를 체결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일본기업이 동아시아와의 FTA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수입관세나 투자장벽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이다. 동아시

아 국가는 1980년대 이후 무역․투자의 자유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

히 장벽이 남아 있다. 자유화가 진행된 동아시아에서 일본기업은 전자․전기 

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전개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더 무

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특히 동아시아를 포섭할 수 있는 FTA의 창설에 일본의 관심이 높다. 

또한 FTA가 일본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거나 일본기업에 상대국시장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시켜줌으로써,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

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한편 FTA는 상대국 경제에도 똑같은 긍정적 효과

를 가져다준다. FTA로 인해 가능해질 상대국 경제규모의 확대는 일본의 상

품․ 서비스에 대한 상대국 수요를 확대하여 일본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

져다 줄 것이다. 동아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FTA

로 인해 아시아 경제가 확대된다면, 일본경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커질 것

이다. 또한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는 동아

시아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인재의 교류 등 여러 가지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이 구축된다

면, 이는 상대국과의 상호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질적으로도 풍요로

운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FTA가 일본경제 및 상대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논의해 왔으나, 여기에서 국제적 경제 룰(규칙) 구축에 대한 FTA의 기여 가

능성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이미 제안한 경제연대협정(EPA)과 같

이 WTO 등 국제기구가 갖고 있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는 EPA를 범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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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립할 수 있다면 국제적 룰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어, WTO에서는 경쟁정책이나 투자에 관한 룰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싱가포르 EPA에서는 그에 관한 룰이 설정되어 있다. 향후 WTO 등 국

제기구에서도 경쟁정책이나 투자에 관한 룰 제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우에는 일․싱가포르 EPA가 하나의 모델사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일본은 EPA의 구축을 통해 국제제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나. FTA 추진의 과제

지금까지 일본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왔다. FTA는 일본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앞으로 일본이 FTA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장차 일본이 

FTA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이

를 극복하고 FTA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본다.

FTA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는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양자 모

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한편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나 그 종사자들은 경쟁

압력의 격화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잠재적 피해자는 FTA에 반

대하기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각종 FTA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 가

운데, 자동차나 전자기계 등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FTA에 찬성하는 

데 반해, 농업, 임업 등의 1차산업이나 의류 등의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 더 

나아가서는 운수 등 경쟁력이 없는 서비스산업은 FTA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 간 FTA에서 의료관계자는 노동환경이 경쟁적으로 변한다

는 이유로 필리핀 간호사의 도입(유입)에 반대하였다. 한편 현재 일본이 검

토 중인 FTA의 상대국은 일본의 농업이나 어업 등 1차상품 시장의 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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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구조개혁의 추진에 

있어서는 FTA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농업부문의 저항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일본의 농업문제는 종래의 농업정책 논의에서 결여된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였고, 그 결과 농업보호정책이 실시되어 왔으나, 농업

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 논의에서 결여되어 

있는 첫째 관점은 현재 일본의 농업정책에 필요한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농산물의 낮은 자급률이 나

타내는 것과 같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농업은 확실히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경쟁력 또는 잠재경쟁력을 갖는 농산물도 있다. 소

비자에게 안전성을 호소한 무농약 야채나, 수입 오렌지주스에 대항하여 상품

화한 귤주스 등은 성공한 경우이다. 이러한 성공은 격심한 경쟁에 대항하기  

한 노력의 결과이다. 실제로, 잠재적 경쟁력이 있어도 보호에 의해 경쟁력을 

잃고 마는 농산물도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상품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상품이나 신기술의 소유를 보

호하는 지식재산권제도의 국내외 보급이 일본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농․수산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점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철폐

하여 자유화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확실히, 엄

격한 보호를 받고 있다면 자유화가 되었을 때 따르는 손해가 클 것이나, 실

제로 그렇게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우의 수입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그 관세율은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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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낮은 관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농업무역정책에서 자유

화에 반대해 왔다. 이는 노파심에서 비롯된 자유화 반대이고, 정책도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채 결정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적절한 자유화를 행

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업정책 논의에서 결여되어 있는 둘째 관점은 일본경제 안에서 농업의 

존재방식을 조명해보는 시각이다. 한정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요소하

에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는 노동 및 

자본의 양적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이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호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요소를 효율적으

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충

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산요소가 보호받는 부문에 남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보호받고 있지 않은 부문으로의 이동이 저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

장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을 비롯한 보호받고 있는 부문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일본의 농업정책을 ‘보호’로부터 ‘자유화’로 변경하는 것이 

FTA를 진척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농업의 자유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에 의

해 야기될 실업 등의 조정 비용을 낮게 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부문의 자유화를 선행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자유화는 

시차를 두고 행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FTA에서는 부문 

간에 상이한 자유화 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

유화의 스케줄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실업을 당한 

노동자에게는 일시적인 소득을 보전해주고, 재교육이나 재훈련 등을 통해 생

산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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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농업문제는 이제껏 논의에서 금기시되어 왔으나, FTA 논의를 계기로 이

러한 문제가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은 FTA가 초래한 부차적이지

만 바람직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일본경제의 장

래를 주시하면서 농업자유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반영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사람), 상품, 자본, 정보 등이 세계를 빠르게 왕래하고 있는 상

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촉진하기 위해서는 FTA에 의한 무역․투자의 자

유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역․투자의 원활화와 경제협력을 포함한 광

범위한 분야에서 EPA가 유효하다는 점을 거듭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FTA의 확대․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FTA가 세계경제의 

확대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FTA가 폐쇄적인 성격을 띠지 않도록 WTO가 엄

격하게 감시를 하는 동시에, WTO 아래에서 다각적 무역자유화를 적극적으

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4장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이철원·신현준

앞의 3장에서는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EPA 전략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일 통상관계는 어떠한 궤도를 달려 왔으

며, 현재 한국과 일본이 당면해 있는 통상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

펴보는 것은 우리의 향후 대일 통상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

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과거 한․일 통상관계의 진전과 우

리의 대응전략, 한․일 통상관계의 현황, 통상현안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고

찰해보기로 한다.      

1. 과거 한 ․일 통상관계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일 간의 통상관계는 특히 1965년에 이루어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

기로 지금까지 점진적인 확대의 과정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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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술교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일 간에는 무역불균형 및 

투자불균형, 그리고 기술이전 등의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통상마찰이 발생

되어 왔다.      

한국 측에서는 주로 일본의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제도) 공여 문제, 비관

세장벽 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수입선다변화제도, 일

본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국은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확대, 일본시장 개방, 기술이전 촉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미해결된 상

태로 남아 있다. 

이렇듯 양국간의 관계가 갈등과 긴장을 내포한 채로 계속되어 왔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상황이 전개되었

다. 즉 한․일 양국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구축’을 공동선언하고, 1999년 3월 ‘한․일 경제협력 어젠

다 21’, 2000년 9월 ‘한․일 IT 협력 이니셔티브’를 양국 정상간 합의한 이

래 활발한 협력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2003년 1월에는「한․일 투자협정(BIT)」이 발효되어 투자 개시 전 

단계부터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가 부여됨은 물론, 양국 투자

에 대해서는 강제적 의무이행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투자협정문에 규정함

으로써 투자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였다. 

아울러 한․일 FTA 체결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제1차 회의가 2003년 12

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0월 도쿄 회의까지 총 6차례 

개최되었으나,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을 비롯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보류)된 상태에 있다. 

한국은 그간의 일방적인 대일 의존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의 국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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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진력해 왔으며, 그 결

과 한․일 양국간 통상관계가 점차 수평적이면서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비하여 최근 지역주의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FTA의 체결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본이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결국, 지금까지 빈번하게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일본에 뒤쳐져 대응해 왔

던 과거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부분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

다 선행적인 대응을 시도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 ․일 통상관계의 현황

가. 무역관계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미국, 중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상대국이고,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호주에 이어 제6위 수입국이다. 한국

에서 보면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대상국, 수입국으로서는 

제1위(이상 2005년 실적)에 해당하는 무역상대국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온 업종에는, 전기․전

자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일본의 대기업과 경합하는 업종도 적지 않다. 

한국의 대일 수출 주요품목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수산물이나 섬유제품이

었지만, 한국의 공업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90년대 후반에는 수출품목 

구조가 고도화하고, 전자․전기, 기계, 화학공업 제품, 철강․금속 제품이 전

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제품과 한국제품의 경합

이 격심해졌고, 일부 업종의 제품은 생산 면에서 국제분업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제품의 수출은 가격경쟁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엔과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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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동향에 민감하게 되었다. 

2005년 한국의 대일 품목별 수출입을 HS 6자리수 분류로 살펴보면, 수출

에서는 디지털식 집적회로(구성비 12.7%), 가솔린(동 6.6%), 컴퓨터 부품(동 

3.8%), 경유(동 5.5%), 통신기기용 부품(동 3.8%),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모형(동 1.2%), 비디오카메라․디지털류(동 1.0%), 기억장치(동 0.9%), 컴퓨

터 입력장치(동 0.9%), 디지털식 이외의 집적회로(동 0.8%) 등이 상위 10품

목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한국의 수입을 살펴보면, 디지털식 집적회로가 1위로서 구성비로는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고유기능을 지닌 기계(구성비 4.8%), 두께 

10mm 초과의 열간압연철 코일(동 2.4%), 편광재료재 시트 및 판(동 1.9%), 

화합물반도체(동 1.8%), 두께 3∼4.75mm 미만의 열간압연철 코일(동 

1.3%), 통신기기용 부품(동 1.2%), 철강부스러기(동 1.1%) 등의 순으로 되

어 있다.

한국에 있어 일본은 항상 최대의 무역적자 상대국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원자재나 부품, 생산설비를 공급하고, 한국은 완성된 제품을 일본 이외의 시

장에 보다 많이 수출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2005년

의 한국 통계에 의하면 대일 적자 244억 달러의 66%에 상당하는 161억 달

러가 부품․소재분야의 적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실질적

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금지․제한하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장기

간 실시해 왔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에 대한 일본제품의 수출에 있어 직접적

인 장벽이며, 특정 품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해 있

는 일본기업이 일본에서 원자재나 자본재를 조달하려 할 때 장벽이 될 가능

성도 있었다. 한․일 정부 간에 이 제도의 완화와 관련하여 종종 교섭이 있

었으나, 한국정부는 1996년 OECD에 가맹한 후 1999년 7월에 이 제도를 

완전 철폐하였다. 



8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그러나 한국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도 한국의 대일 수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 2000년에 204억 달러를 넘었지만, 2001년부터 2003년

까지는 150억 달러에서 173억 달러로 늘어난 데 불과하다. 한편 일본으로부

터의 수입은 2000년에 319억 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2001년, 2002년 모두 

다소 감소했지만, 2003년에는 363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2004년에는 일본으로의 수출이 217억 달러로 호조를 보였지만, 일

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도보다 거의 100억 달러나 증가한 46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대일 수출을 크게 상회했다. 2005년에는 수출이 240억 달러, 

수입은 484억 달러였고, 2006년에는 수출이 265억 달러, 수입은 519억 달

러였다. 

그 결과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폭도 2001년의 101억 달러에서 2002년에

는 147억 달러로, 그리고 2003년에는 190억 달러,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244억 달러, 2006년에는 254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수수방관하지만 않고, 

농산물의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4년 10월 한국농산물 수출을 위

한 공동 브랜드 ‘휘몰이’를 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당분간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심이 되어 파프리카를 비롯한 야채나 분무 국화를 비

롯한 꽃나무류, 더 나아가 장래에는 배, 사과 등 과일도 휘몰이 브랜드로 수

출할 예정으로 있다. 

❚ 표 4-1. 일본의 대한국 무역(일본 측 통관 기준)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8월

일본의 수출 25,405 28,547 34,675 44,200 46,880 32,749

일본의 수입 17,329 15,454 17,841 22,027 24,536 17,773

무역수지 8,075 13,093 16,834 22,174 22,344 14,906

자료: 財務省,「貿易統計」에서 JETRO 계량분석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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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일본의 주요 품목별 대한 무역 점유율(2005년) ❚ 

            (단위: %)

일본의 수출 일본의 수입

디지털식 집적회로 5.7 디지털식 집적회로 12.7

고유기능을 지닌 기계 4.8 가솔린 6.6

두께 10mm 초과 열간압연철 코일 2.4 경유 5.5

편광재료재 시트 및 기어박스 1.9 액정장치 4.0

화합물반도체 1.8 컴퓨터 부품 3.8

두께 3~4.75mm 미만의 열간압연철 1.3 통신기기용 부품 3.8

기타 직접회로 1.3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모형 1.2

통신기기용 부품 1.2
넓이 600mm 이상 두께 0.5~1mm
이하 냉간압연 코일

1.1

철강부스러기 1.1
넓이 600mm 이상 두께 1~3mm

미만 냉간압연 코일
0.9

기타 화학공업 잔류물 1.1 컴퓨터 입출력장치 0.9

주: 상위 10품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HS 6자리수 분류.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홈페이지(http://www.jetro.go.jp), ｢日本貿易統計」.

나. 투자관계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누계(1962∼2006년, 신고 기준)를 한국 산업자원부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건수는 전체 3만 6,046건 중 26.2%인 9,457건이고, 

금액은 전체 1,267억 1,900만 달러 중 15.4%인 195억 1,400만 달러에 달

하고 있다. 즉 건수에서는 미국의 7,523건을 제치고 1위, 금액에서는 미국의 

366억 3,200만 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철․비철금속, 전기기계, 수송기계가 투자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1994∼96년의 3년간은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

계가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1995년에는 전기기계에 대한 투자가 증가

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2000년 이후에는 화학제품, 철․비철금속, 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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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수송기계가 투자의 중심을 이루었다.

한국정부는 1980년 말부터 현저해진 산업경쟁력 저하를 보완하고 산업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 결과 구미기업의 대형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

아로의 일본의 거점 전개가 이미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버블붕괴 후 일

본기업의 체력이 떨어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구미에 비해 저조했

다. 그 결과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 도입액(신고 기준)은 1997년 2.7억 달

러(3.8%), 1998년 5.0억 달러(5.7%)로, 구미 점유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본

의 점유율은 1994년(32.5%), 1995년(21.5%)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1999년에 들

어서면서 한․일 교류의 기운이 고조되고,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호전

되었다. 더욱이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류가 개시되고, 대한 투

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10억 달러라는 국제협력은행 융자 범위를 

정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일본산업계에서도 한국의 투자시장을 달리 보기 시

작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는 전체의 11.3%인 17억 5,000만 달러로 확

대되었다. 

그 후 2000년에는 투자규모가 24억 달러(16.1%)에 달했으나, 이것을 정

점으로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제조

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또한 대형 투자로부터 중소형 투자로 투자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2004년에는 22억 5,800만 달러로 전년도의 5억 4,100만 달러에 비해 4

배나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18억 7,900만 달러, 2006년에는 21억 800만 

달러로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것은 액정이나 반도체 관련 소재 

및 부품 분야의 신규․증액 투자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

이 액정이나 반도체 부문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대두된 점이 크게 작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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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신고 기준) ❚ 

(단위: 건, 천 달러)

업 종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림․수산․광업 - - 1 2,349 2 53

농축임업 - - - - 1 53

광업 - - 1 2,349 1 0

제조업 231 1,991,245 244 646,468 233 1,797,545

서비스업 320 269,629 357 1,228,318 337 306,787

도․소매업(유통) 191 70,191 165 74,812 142 77,313

음식․숙박 16 3,439 16 28,915 13 2,179

운수․창고 (물류) 11 18,885 13 11,900 14 15,696

통신 2 2,690 4 551,497 2 204

금융․보험 18 84,781 21 80,306 27 78,806

부동산․임대 9 1,482 20 18,114 12 18,066

비즈니스 서비스업 57 65,059 84 441,540 96 97,163

문화․오락 4 11,397 21 19,648 20 10,594

공공․기타 서비스업 12 11,705 13 1,586 11 6,767

전기․가스․수도․건설 4 1,611 10 1,701 12 3,647

전기․가스 1 250 - - 4 610

종합건설 1 1,000 4 1,271 5 2,877

전문직별 건설 2 361 6 430 3 160

합계 555 2,262,485 612 1,878,835 584 2,108,032

주: 산업분류는 KSIC 분류임.
자료: 한국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한국의 대일 투자는 2006년 말까지의 신고 기준에 의하면, 한국의 해외투

자 총액(1962∼2006년 누계)인 1,058억 8,349만 달러(3만 7,296건) 중 

1.7%인 17억 7,311만 달러(1,172건)에 지나지 않고, 업종별로 보면 대일 무

역거점으로서 설립된 유통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IT 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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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의 대일 진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대일 투자는 

1998년의 2,434만 달러에서 1999년에는 1억 878만 달러, 또한 2000년에는 

1억 4,097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정점으로, 2001년에는 

9,469만 달러(119건), 2002년에는 9,716만 달러(86건), 2003년에는 5,202

만 달러(67건)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4년에는 3억 1,887만 달러(112건)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1억 3,000만 달러의 대형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5년

에는 1억 6,731만 달러(136건)였고, 2006년에는 2억 8,912만 달러(185건)

로 전년도에 비해 72.8% 증가하였다. 최근 한국기업의 대일 투자의 특징으

로는 IT 분야, 부동산․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원화 강세로 인해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골

프장, 리조트 호텔 등에 대한 투자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 표 4-4.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실행 기준) ❚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2004 2005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어업 0 0 0 0 0 0

광업 0 0 0 0 0 0

제조업 27 33,067 24 38,713 45 40,901

건설업 0 0 2 368 1 834

도․소매업 30 154,504 44 25,994 54 21,165

운수․창고업 2 779 4 1,458 8 1,896

통신업 2 1,847 1 98 4 1,089

숙박․음식점업 3 244 7 11,163 12 4,936

서비스업 44 98,005 49 92,799 51 173,062

부동산업 1 373 2 5,648 2 2,031

기타 0 0 0 0 0 0

합계 109 288,779 133 176,241 177 245,9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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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호협력관계

이전의 일본은 한국에 있어 최대의 투자국(직접투자 누계 기준)이었고, 또 

최대의 정부개발원조(ODA) 공여국이었다. 그 외에 엔 차관을 제공하거나 

민간에서 기술을 이전하거나 노하우를 공여하는 등, 일본은 한국의 발전소 

건설이나 인프라 정비, 기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진흥기구의 상호협력이나 한․일 경제인회의 외

에 ASEAN 등 교류의 장을 통해, 양국은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7년 후반기에 현저해진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책정․합의된 IMF의 지원책에 관련해서는, 일본은 국제기구의 직접적인 금

융지원과 더불어 미국의 갹출 금액의 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갹출하기

로 결정하여, 각국의 지원액 200억 달러의 반을 일본이 직접 부담하였다.

한편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이후 김

대중 정권은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한․일 경제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와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한일경제 어젠다 21’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국의 대일 수입을 제

한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의 철폐(1999년),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영화․애니메이션, 음악 CD, 게임 등), 한․일 투자협정 체결, 

한․일 FTA 검토 개시, 한․일 교류제 개최(2000~02년에 양국에서 각각 3

회씩 개최) 등이 행해졌다. 2003년 2월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본

의 대중문화 제4차 개방, 한․일 FTA 체결 교섭의 지속 등 한․일 경제관

계 긴밀화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또한 2003년 가을 이후 한국의 TV 드

라마나 한국 영화가 일본에 침투하고, 국민생활 차원에서의 교류가 다양해지

고 있다. 특히 ‘겨울 연가’의 붐은 한․일 쌍방에 3,000억 엔 정도의 경제효

과를 유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98년 이후 이루어진 한․일 간의 주요 협력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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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일 공동선언 -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한 ․ 일 파트너십

1998년 10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오부치

전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을 통하여 양국은 상호간의 긴밀한 우호협

력관계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21세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선언하였다.

또한 양국간 협의․대화의 촉진, 국가평화를 위한 협력, 경제분야의 협력 

강화, 지구규모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

한 협력,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를 확대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또 양국 정

상은 한․일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책정하였다. 

2) 한․일 경제 어젠다 21

이는 1999년 3월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한․일 양국간 무역․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보

다 활성화하고 경제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장애물인 양국의 규제, 제도

의 차이를 해소해간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아래의 중점분야를 적극적으로 다

루기로 하였다.  

즉, 투자 촉진(투자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협의), 조세조약 체결(1999년 11

월에 발효), 기준․인증분야의 협력(전문가회의의 개최),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력(특허청장관회의 등의 실시) 등이다.

3) 한․ 일 IT 협력 이니셔티브

이는 2000년 9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일 정상회

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양국은 이를 통하여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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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동계획’의 IT(정보기술) 관련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진전시키는 동시

에 양국간의 IT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아래의 분야에서 협

력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아시아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위

한 한․일 산업계의 협력,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협력, IT 인재 교류의 촉진

을 위한 협력, 연구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지역간 IT 협력, 월드컵에서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이다. 

 

4) 수입선 다변화 제도 철폐

한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을 목적으로 1977년 무렵부터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비공식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전자․전기, 자동차, 기계 등 261품목

에 대해서는 1980년부터 공식적으로 대일 수입을 금지하였다. 그 후 단계적

으로 수입규제를 완화해 오다가, 1999년 6월 30일에 자동차, 대형 컬러 TV 

등 16품목의 수입 금지에 대한 해제를 마지막으로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완

전 철폐하였다. 

 5) 한․일 투자협정

이는 한․일 상호간의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투자보호의 요

소가 중심이었던 종래의 일본의 투자협정과는 차원이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양국은 투자 전의 내국민대우나 광범위한 성과요구의 금지, 현행 외국

자본 규제에 관한 정지 등 투자자유화의 요소까지 포함한 높은 수준의 협정

을 체결하고, 이를 2003년 1월 발효시켰다.

6) 한․ 일 사회보장협정

이는 연금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제3차 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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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서 실질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각국의 단기체류자가 

이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2004년 2월 16

일에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다카노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 협

정은 일본에 체류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기로 하였고,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로 하였

다. 이와 같은 합의하에 일본에 단기체류하는 한국인은 한국의 고용자에게 

계속해서 연금 등의 사회보장세를 지불함에 따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7) 한․일 세관상호지원협정

이는 양국의 세관당국 간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을 상호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서, 제1차 본 협의는 2003년 12월 2일, 3일에 서울에서 개최되

었다. 

라. 한 ․일 FTA 체결 문제

1998년 11월에 열린 한․일 각료간담회에서 한․일 FTA 구상이 처음으

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그 후 ‘21세기 한일경제관계연구회’나 ‘한․일 

FTA 비즈니스포럼’, ‘산․관․학연구회’에서 관세철폐 효과나 생산성 향상, 

경쟁촉진, 외국자본 유치 등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FTA의 장

점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FTA 체결에 

대해 합의를 보기로 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었다.

2003년 12월부터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은, 처음에는 예상대로 2개월

에 한 번 정도로 번갈아가면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열린 제5

차 협상 이후 같은 해 11월에 제6차 협상이 시행되었을 뿐, 2005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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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협상에서는 전체회의 외에, 총칙․분쟁해결,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위생식물 검역조치,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서비스․인적자원의 이동, 그 

외 무역 관련사항(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협력(무역투자 촉진, 중소기업 등), 

기준인증제도의 통일이나 상호인정 등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산업계 중에서는 섬유업계가 FTA 체결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고 있

었으나,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의 업계에서는 관세를 철폐하는 데 유

예기간을 갖거나 철폐의 예외조치를 요구하는 등,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기계나 철강업계에서는 FTA를 계기로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FTA 협상은 한국의 노동조합도 주목하고 

있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받는다면 반대운동도 있을 수 있

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섭중단의 요인으로서는 김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관련된 무역마찰 등이 

지적되고 있다. 양국 모두 조기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역사인

식,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등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난항 중에 있다.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앞에서 설명한 한․일 간의 통상현안이나 기타 여러 통상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해온 제반 정책 등을 살펴보면, 일방적으로 그 공

과를 논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관

계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 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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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990년대 일본의 대한 통상현안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었던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문제는 우리의 능동적 의지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고, IMF 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강력한 요구

에 의해 우리나라가 피동적으로 그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FTA 체결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의 기업들은 매우 적극적

인 태도를 보였으나, 농민 회유 등 정치적 문제가 개입됨으로써 결국 양국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어 그 타결에 실패하게 되었다. 

더욱이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문 

제,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 문제,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확대 문제 등에 대해

서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무작정 

단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는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로 인한 우리의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 문제, 개도국의 기

술수준 향상(부메랑 효과)으로 인한 일본의 기술이전 기피 문제, 우리의 투

자 환경 악화로 인한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감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했던 

점,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했던 점, 규제 완화․노사분쟁 조

정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진했던 점 등은 우리 정부가 심각하

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 ․일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한· 일이 당면하고 있는 통상현안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일 간의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 한․일 FTA 협상의 재개 문제, 한․일 기업 간의 전

략적 제휴 등을 위시한 협력 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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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 간에 존재하는 무역불균형을 문제로 삼고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을 목적으로 대일 무역규제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외

환위기 후에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1999년 6월 사실상의 대일 무역규제였던 ‘수입선 다

변화 제도’를 철폐하였다. 즉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는 한편, 한국기업의 대일 투자를 촉진하는 등, 지금까지의 축소균형적인 발

상에서 확대균형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외경제관계 면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으로의 생산이전이 진행 중이

고,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부품이

나 기계설비의 대일 의존이 최근 강화되어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경향

에 있다. 그 이유는 수출구조가 고도화되어 한국의 기계산업이 일본과의 격

차를 만회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경

제관계를 주로 산업구조에 중점을 두어서 분석하는 동시에, 향후의 한․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한국이 OECD 가맹국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은 

정부개발원조(ODA)가 아닌 민간주도 형태가 되었다. 이에는 순수한 상업적 

기준에 입각한 상거래 및 기술공여 이외에 기술협력, 제휴의 알선, 산업정보 

교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해외기술자연구협회(AOTS)나 해외무역개발협회(JODC)

는 현재 민간 수준에서의 연수생을 받아들인다든지 전문가 파견에 대한 지

원을 실시 중에 있다. AOTS에서는 한국의 대일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기술

제휴와 관련된 한국 연수생의 일본으로의 파견도 지원 중이다. 다만 AOTS

와 JODC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점, 또 AOTS에서 ‘무역실무자

연수’, ‘중소기업 자동화기술 연수’ 등 한국정부의 요청에 입각한 연수도 실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협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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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일 무역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한․일 산업기

술협력재단’이다. 1992년 6월 열린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무

역불균형 시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합의되어, 양국에 각각 산업기

술협력재단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재단의 주요 사업은 한국의 중견․중소기

업의 산업기술력 강화․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①산업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 ②생산성․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과 협력, ③산업기술 

및 산업인력의 교류 촉진, ④세미나의 개최, 조사연구와 홍보의 추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기술 인재육성사업에서는 한국의 중견․중소기업

으로부터 기술자 또는 대학원생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기업이나 국립연

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연수나 특정 주제의 연구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향상 성과보급사업에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또 2004년 11월에는 서울에서 한국의 한․일 경제협회 및 한․일 산업기

술협력재단과 일본의 일․한 경제협회 및 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이 공동으

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수준에서의 경제교류도 촉진되고 있다. 이러

한 것이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으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양국간 

상호보완관계의 강화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우리는 전술한 양국간 기술 및 인력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

력함으로써 한․일 무역불균형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특히 대일 무역적자 문제가 하루 아침에 대두된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

는 부품산업 분야의 일본 투자 유치, 양국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일 양국이 당면해 있는 통상 측면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FTA를 포함한 경제연대협정의 체결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문

제에 있어서는 한․중․일의 연대 문제가 빠질 수 없으며, 이러한 3국간의 

경제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한․일 경제연대협정의 조기 체결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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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FTA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간 협상이 2003년 12월부터 개시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경단련은 한․일 산업협

력과 FTA에 대하여, ①한․일 양국은 동아시아의 선진국으로서 아시아 경

제의 향후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파트너이며, 더 나아가 향후 산업협력을 

촉진해야만 하는 상대이다. ②FTA는 한․일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경제나 양국간 경제관계를 활성화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한․일 FTA는 광범

위한 경제적 연대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FTA가 되어야 한다. ③한․일 

FTA는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 관계 전반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고, 또한 

21세기의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조기에 체결되어야 한다

는 등의 제언을 하고 있다. 

이미 앞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

효과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기적인 효과로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철폐로 인한 무역의 확대이다. 한국과 일본은 합해서 인구 1억

7,000만, 명목 GDP 약 5조 달러의 시장(미국의 70%)이다. 둘째는 장기적

인 효과로서, ①규모의 경제 실현, ②시장의 일체화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③규모의 경제나 경쟁압력의 고조에 따른 생산효율 향상 및 수출 증

가 등이다.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에 관해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가 정량분석을 시도했는데, 그 결과 동태적 효

과가 정태적 효과보다도 훨씬 크다는 시산결과가 나왔다. 다만 한국은 평균

관세율이 높아서(일본의 2.9%에 비해 한국은 7.9%임) 단기적으로는 대일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의 경기침체나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에 대한 우려 등

으로 인해 한․일 FTA의 조기체결에 반대하는 견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의 과제는 장기적인 플러스 효과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실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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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까에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내 분업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내 분업의 확대는 한국 기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

본과의 무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기계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분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지역의 기업 니즈를 바탕으로 한 상담회, 생산협력, 판

매협력,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국의 기반기술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퇴직한 기술자를 활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상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한국에서는 최근 수출이 확대되어도 국내로의 생산파급효과가 적어지고 있

다. ②그 요인은 중요한 부품이나 첨단의 기계설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재의 생산이 확대되어도 수요의 상당한 부분이 일본으로 누출되

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③한국에서 중요한 부품이나 기계설비의 발전이 늦

어지고 있는 것은 기술의 집적(축적)구조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④일

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기업과의 기술협력이나 일본기업의 유치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⑤

한․일 FTA의 체결은 장기적으로는 양국에 플러스가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향후의 과제는 장기적

인 플러스 효과를 어떻게 아무런 문제없이 실현시킬 것인지에 달려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내 분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기할 한․일 간의 현안으로서는 지금까지 한․일 경제협력

이 수차례 제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관계와 더불어 양국간에 서로 경합하는 산업이 많

이 존재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업내 분업이 

1990년대 이후 착실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두드러진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나 대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증가는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산업구조는 이전의 ‘풀세트형 산업구조’ 형태에서 중국, 한



제4장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99

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의 분업구조’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더욱

이 일본에서는 국내의 일손(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지탱해온 기반기술의 약화가 우려되고, 이 때문에 이러한 기반기술의 유지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국가의 부품산업 육성에 협력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 산업의 고도

화에 공헌할 뿐 아니라 일본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더

욱 노력함으로써, 장래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더 나아가서는 동

아시아 경제통합의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이재영·박상남·이지은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GATT․WTO을 통한 다자간 교

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런 연유로 일본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등의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에는 그간 

FTA가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보완할 것이라는 국제적인 인식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FTA가 경제블럭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양국간․지역간 FTA에 대하여 무조

건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WTO와 배치되지 

않는 FTA의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그것이 세계무역의 자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술한 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구상’이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 비즈니스권 제도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2003년『통상백서』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

제를 기반으로 자유화 및 제도적 조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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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양국간, 다자간 

협상을 결합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중층적 통상정책 흐름을 볼 때, 인

적․물적․정보 측면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가간․지역간 상호 의존

도가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전술한 비즈니스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국기업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자국의 해외시장 확보, 자국의 경제구조 개

혁을 통해 경제대국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일본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한국은 GATT․WTO의 다자간 무역체제 아래에서 활발하게 대외무

역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수출이 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

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이 다양한 혜택을 

누린 다자간의 무역자유화에 관한 논의는 정체의 국면을 맞고 있다. 지역주

의의 가속화와 함께, 세계 각국은 양자간 또는 지역간 협정으로 시선을 돌리

고 있다. 한국도 유럽 국가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좇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주의 확대로 인해 형성된 FTA 네트워크에서 역외국으로서의 피해를 최

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해외시장

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한국경

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전술한 두 가지 목적에서, 한국은 이미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모토

로 한 FTA 전략을 세우고, 현재 세계 각국․지역과의 FTA 체결에 주력하

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FTA 체결 흐름에 늦게 편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하

여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협상에서 예상될 수 있는 피해

산업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활용하여 상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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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의 관

세철폐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 및 서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제도의 개선 및 

변혁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FTA는 다음 3단계의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교두보 국가와의 FTA 구축’이다. 즉 이미 체결한 칠레

(중남미), 싱가포르(아시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 등과의 FTA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작고 각 지

역의 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둘

째 단계는 ‘거대 경제권과의 본격적인 FTA 추진’이다. 각 지역의 거점 확보

를 목표로 하는 FTA와 더불어, 미국, EU, 중국, 일본, ASEAN 등과의 

FTA를 추진함으로써 거대 경제권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

는 전략이다. 셋째 단계는 ‘신흥 유망 국가․지역과의 FTA 병행추진’이다. 

예컨대 세계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나 중남미 최대의 관세동

맹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FTA도 병행해가는 전략이다. 

지금까지 기술한 한국의 FTA 전략을 검토해보면, 한국의 FTA가 일본의 

EPA와 내용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대상국의 범위에 있어서는 일본

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EPA 체결의 대상국 범위를 

넓게 잡아 동아시아 FTA 형성의 대상국으로서 ASEAN+6(인도, 호주, 뉴질

랜드 포함)을 상정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크게 잡아 ASEAN+3(한· 중·

일)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의 역학관계 및 안전보장 문제까지를 감안한 이러한 일본의 FTA 전략을 주

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타국과 EPA를 체결할 때 항상 자국에 민감한 품목은 제외한 

상태에서 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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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농산물 개방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협상에 임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FTA 

타결 후 국회비준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일단 FTA 협상이 타결되면 비준을 신속하게 처

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자국산업의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우위 유지의 중요성을 터득하여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에 발간된『통상백

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통상백서』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산업의 기술 보호와 이를 통한 국익의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2004년 일

본기업은 한국기업과의 사이에 ‘특허분쟁’이라는 통상마찰을 유발시킴으로써, 

양국 통상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가 

비단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으나, 이는 분명히 한국의 

기술력 향상을 우려한 일본의 사전 대응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본 통상정책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래

에 직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실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는 지

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일 FTA의 체결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

력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동북아에서 새로운 분업 구

조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

다. 특히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FTA 체결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에 비해 

ASEAN 등이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는 시기적으로 더욱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독도문제, 역사문제, 북핵문제 등으로 관계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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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일본과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일본과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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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rends in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Hoon Chung

‘From multilateral to bilateral’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TA-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 in 2002.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Japan has responded to overall 

environment changes and promoted its trade policies recently. It also takes a 

look at what relationship exits in East Asia Community and FTA, and how 

Japan's EPA, a center of Japan's trade policy, has progressed. 

This study offers policy suggestions and future strategic responses to 

Japan's trade policy shifts. 

Chapter 2 of this paper deals with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 

Community and FTA. 

Chapter 3 will address the present sit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EPA-centered trade strategies.

Chapter 4 will cover the recent commerci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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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Japan, and suggest Korea's strategic responses to Japan.

At last Chapter 5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 

view of gene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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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Trends in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GAT·WTO을 통한 다자간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
으며, 따라서 일본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등의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양국간·지역간 FTA에 대하여 무조건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
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WTO와 배치되지 않는 FTA의 네트워크가 확대될 경우, 그것이 세계무
역의 자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술한 경제의 글로벌
화와 더불어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를 초래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동아시아 비즈니스권 구
상’이다. 실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중층적 통상정책 흐름에서, 인적ㆍ물적ㆍ정보 측면
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가간·지역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동아시아 내의 비즈니스권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국 기업 경영자원의 최적배분, 해외시장 확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대국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일본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본 통상
정책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내실있는 대응책
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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